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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 정치외교의 변화

이남주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

1. 코로나 19와 뉴노멀

○ 뉴노멀은 도래하지 않았음.

- 지금까지는 기존 질서로의 복귀를 바라는 열망들이 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1) 현
재 상황은 사람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새로운 규범도 형성되지도 않았음. 따라서 
‘저강도 혼란’(Chaos)이나 ‘예외상황’이라는 규정이 현 상황에 더 적합. 

- 기존 질서로의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변화된 상황에 맞는 
규범과 제도가 만들어질 때 뉴노멀이 출현하게 됨. 즉 뉴노멀은 저절로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 상황이 뉴노멀의 도래로 이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개별 국가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변화될 수도 있음.   

○ 뉴노멀 1: 백신 개발 이전

- 백신개발 이전에는 팬데믹이 통제되기 어려움.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팬데믹 통제
에 성공하더라도 세계적 수준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고 2차 펜데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그렇기 때문에 국가간 이동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제한과 개별 국가 내의 사회적 거
리두기가 지속되어야 하는 상황.

- 이 단계는 과도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뉴노멀이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면은 
있지만,2) 이 시기에 새로 구축된 시스템이나 규범이 미래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뉴노멀 2: 백신 개발 이후
-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이 백신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팬

데믹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의 노멀로 돌아가기 어
려움.3) 즉 새로운 팬데믹 가능성에 대한 상시적 대비가 이루어지고 이를 고려해 정

1) 트럼프는 4월 28일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한 바 있다. "This is going away. I want to go 
back to where it was."

2) The co-ordinator of the White House coronavirus task force, Dr Deborah Birx는 4월 16일 
백안관이 제시한 3 단계(phase) ‘re-opening’ 계획에 대한 설명에서 “Phase three would be the 
"new normal"”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3)  Thomas Wright, “Stretching the International Order to its Breaking Point,” The Atlantic, 
Monday, April 6, 2020 
https://www.theatlantic.com/ideas/archive/2020/04/pandemic-lasts-18-months-will-change
-geopolitics-good/60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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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경제적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
- 코로나 19의 확산과 같은 현상이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내재된 문제인지 여부가 이러

한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 
- 그리고 백신 개발 이후에도 뉴노멀 1 국면에 실행된 조치들에 의한 경로의존이 작

동하며 새로운 생산체계, 사회관리, 정치체제 등이 상례로 자리를 잡으며 질서 전
환을 촉진할 수 있음. 이러한 변화의 경제, 정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지속적 관찰
과 분석이 필요.

○ 위의 두 국면을 거친 이후 세계는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높음. 
그렇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무엇이 변화할 것인가. 변화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새로운 상황에서 더 지속가능한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비전은 무엇
인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 뉴노멀의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영향4)

○ 지속가능한 글로벌라이제이션 모색

- 팬데믹은 국제협력을 더 필요로 하다는 점에서 국제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
장.5) 현재 진행되는 변화와는 거리가 있음.
- 무엇보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후퇴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음. 신자
유주의적 글러벌라이제이션이 초래한 불평등 문제가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추세가 변화될 가능성은 낮음. 동시에 미중간 헤게모니 경쟁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균열도 지속될 것임.
- 그 결과 이번 코로나 19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2007~8년과 큰 차이가 있음. 
국제협력을 통한 위기극복보다 각국이 각개약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제협력에 대
한 신뢰도 낮아지고 있음.6) 

○ 다수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퇴조하거나 종결될 것
이라고 주장.7) 물론 퇴조나 종결의 의미가 명확하게 정의되지는 않고 있음.

4) 코로나 19의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영향에 대한 초보적 반응은 12명의 서학들의 반응을 정리한 
다음 글을 참고할 수 있음. “How the World Will Look After the Coronavirus Pandemic : The 
Pandemic Will Change the World Forever”. Foriegn Policy(online), March 20, 2020 
https://foreignpolicy.com/2020/03/20/world-order-after-coroanvirus-pandemic/

   John Aleen, Nicholas Burns, Laurie Garrett, Richard N. Haass, G. John Ikenberry, Kishore 
Mahbubani, Shivshankar Mennon, Robin Niblett, Joseph S. Nye Jr., Shannon K. O'Neil, 
Kori Schake, Stephen M. Walt 등이 답을 했음.

5) 위의 학자들 중에 아이켄베리, 나이 등이 이러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음. “The response might be 
more nationalist at first, but over the longer term, the democracies will come out of 
their shells to find a new type of pragmatic and protective internationalism.”(Ikenberry), 

6) Thomas Wright and Kurt Campbell, “The Coronavirus Is Exposing the Limits of Populism,” 
The Atlantic, March 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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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에 더해 코로나 19 사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다음과 같은 
장애 요인들을 만들었음.

- 이동제한, 특히 국경간 인구이동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제약이 증가할 것
임.  

-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도전. 최근 30여년간 재고 제로와 생산 비용 최소화를 추구
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공급사슬이 구축되어 왔으나(a model that creates 
extraordinary efficiencies but also extraordinary vulnerabilities), 이제는 적절한 제
고와 공급사슬의 안정성이 투자의 주요 고려 사항이 되었음. 이에 따른 리쇼어링 
등이 추진되고 국제분업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출현할 것으로 보임.8)

- 정치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의 부재가 더 분명한 현실로 드러났음. 전염병 
확산에 대한 대처에서도 국가중심적 접근이 강화되었음. 특히 미중 사이의 ‘내러티
브 전쟁’는 국제사회에 새로운 규범을 만들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 강화가 
더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균열을 더 심화시키고 있음.

○ 포스트-코로나의 국제질서

- 국내 지향적 성향이 강화됨에 따라 리더십 약화가 지속되고 높은 수준으로 연결되
어 있는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공공재 공급은 더 어려워지고 새로운 위기
에 대한 대응능력도 약화될 것임. 

- 예를 들어 기존의 성장모델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 사회위
기에 대한 국제협력이 어려울 것임. 그 경우 사회적 비용은 빠르게 증가하지만 주
요 수입원에 큰 타격을 받는 저발전국가에서 다양한 인도주의적 위기의 출현가능성
이 높음.

- 미국이나 중국 등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
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강도를 약화시킬 수도 있음. 국지적으로 약한 
고리에서 분쟁이 출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국제질서의 변화는 힘의 대결
보다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누가 더 유효한 모델을 만들어가는가에 의해 좌
우될 가능성도 높음.  

- 기회적 측면에서 보면 주요 국가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개별 국가
들의 외교적 자율성이 높일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될 수도 있음.

- 우리도 대내적으로는 방역과 사회경제적 활력의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대

7) 위의 학자들 중에 왈트, 니블렛, 오닐, 앨런, 하스 등이 이러한 입장을 밝혔음.
8) Henry Farrell and Abraham Newman, “Will the Coronavirus End Globalization as We Know 

It? The Pandemic Is Exposing Market Vulnerabilities No One Knew Existed,” Foriegn 
Affairs(online), March 16, 2020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2020-03-16/will-coronavirus-end-globalization-we-
kno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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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으로는 이러한 성과를 기초로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일을 추
진.   

3. 우리 외교안보전략에 대한 함의

○ 국제협력의 새로운 비전

- 국가중심적 접근의 강화라는 객관적 추세와 국제협력 제고의 필요성 증가 사이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아갈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 문제.

- 여기서 현재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직면한 도전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
음. 현재와 같은 비상 혹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새로운 현상에 압도를 당해 무엇이 
근본적 문제인가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잘못된 원인 파악에 기초한 대응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음.

- 현재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퇴조는 두 가지 문제에서 비롯되었음. 첫째, 글로벌라이제
이션이 만들어낸 부정적 결과. 둘째,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 
공공재 공급의 부족. 

- 현재 코로나 19의 확산 과정에서 후자의 문제가 갑자기 부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한 
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퇴조가 기정 사실로 강조되고 있음.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 문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많음. 

-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퇴조하더라도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 
국가 단위로 자족적 경제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세계질서가 재조직되기 어려움. 세
계의 연결은 불가피하며 이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이루
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것을 피하기 어려움. 

-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재 공급을 위한 협력이 
불가능한가라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이 점에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규범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

- 그렇다고 국제협력이 코로나 19 이전의 글로벌라이제션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진
행되는 것은 어려움. 신자유주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이미 동력이 소진되고 있었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 국가 내의 노력과 국제협력이 뒷받침되지 않으
면 이 역시 공허한 주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 즉 글로벌라이제이션 방식에 중요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새로
운 방식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협력 비전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특히 불평등, 기후, 전염병 등의 문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국제협력이 중
요함.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국제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발전적 뉴-노멀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국제협력에서 한국의 역할 – 중견국 외교의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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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대국들의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패
권경쟁에 몰두할 경우 국제적 신뢰를 얻기 어려움. 코로나 19의 확산이라는 위기 
국면에서 G0에 가까운 혼란상이 출현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현상이지만 다른 한편
에서는 중견국 외교를 적극 추진하는 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함.

- 우리는 코로바-19의 대응과정에서 만들어진 신뢰자본을 후자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데 활용하고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갈 필
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한국형 방역이 단순히 국가의 통제기제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진전 위에 국가의 사회와 시민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과 국가의 
공공관리 능력이 모두 높은 모델을 만들었음을 강조. 동시에 형식보다 시민의 역량 
제고와 국가 공공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방식은 나라
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며 특정 모델의 확산을 추구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 

- 동시에 위에서 제기된 의제들과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과 프로그램을 
준비. 당분간의 방역 경험의 공유, 의료물품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지만 이
와 함께 국제공공재 공급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와 관련한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 
데까지 나갈 필요가 있음.9)

      
○ 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의 연관성

- 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반도 차원에서도 방역
과 이동이라는 다소 상충하는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
함.

- 남북 교류와 협력의 증진과 함께 방역시스템의 구축을 동시적 과제로 추진해야 함. 
당장 관광협력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될 것임. 북한의 대외경제협력도 큰 제
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경제협력의 확대도 방역체제 구축과 병행되어야 함. 우리로
서도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퇴조라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형성과 함께 안정
적 공급사슬구축이라는 각도에서 남북협력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남북협력의 중요성이 남북 모두에게 증가한다는 의미이기도 함. 남북이 이러
한 필요성에 대해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9) 한 연구자는 이러한 공공재 공급을 위해 토빈세와 함께 국제적 차원에서 여향과 물류에 대한 오염세 
제 부과를 제안하기도 했다. 현실성은 따져봐야 하지만 이동의 외부성의 문제가 확인된 셈이니 물류
와 여행에 대한 세금부과를 고려해볼 만한다. Ajay Chhibber, “Global Solutions to Global 
‘Bads’,” Wednesday, Brookings Institute, April 22, 2020 
https://www.brookings.edu/blog/future-development/2020/04/22/global-solutions-to-global
-bads-2-practical-proposals-to-help-developing-countries-deal-with-the-covid-19-pandemi
c/



- 204 -

- 이와 함께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코로나 19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응하는 데 민생, 보건 등에 투입할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개
별 국가나 세계적 차원에서 중요함. 이 과정에 군비 절감 등을 매개로 남북간 군비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실행. 

- 이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한반도를 넘어서는 보편적 이니셔티브로서의 의의를 강
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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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세션Ⅲ : 정치외교분야 대응과 과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국제협력외교 성과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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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국제사회 동향19

코로나 확산 동향

 전 세계 확진자수 백만명 초과 사망자수 만명 초과 등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차 유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세계보건기구 는 지난 코로나 를 역대 번째 팬데믹

으로 선언

현재 총 개국에서 확진자 만명 및 사망자 만명 이상 발생

중국 첫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보고 을 중심으로 급격한 확산 시작

미국 및 유럽 중심 피해가 심각했으며 동남아 중남미 아중동 여타

지역으로 확산 지속 상황

미국 확진자 수 만여명 전세계의 및 사망자 수 만여명

전세계의 등 확산 지속 기준 단 확진자 증가 속도는 다소

완화 추세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서유럽 국가에서의 확산세 둔화 가운데 러시아

등 여타 유럽 지역에서 급격한 증가 추세 관찰

동남아 확진자수 주간 배 증가현재 약 만명 인도 최근 주간

배 현재 약 만명 브라질 주간 배 현재 만명 페루 주간

배 현재 만명 멕시코 주간 배 현재 약 만명 이상 증가

사우디 카타르 주간 배 이상 증가 약 만명 및 만명 / 아프리카

만명 초과 등 기준

백신 및 치료약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감안 의료보건 전문가

코로나 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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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식품의약국 차 유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 언급 사무총장 재발 가능성 및 뉴노멀

대비 필요성 언급 등

 국내 통제 조치 및 국가간 물적 인적 이동 제한에 따른 여파로 경제

사회 전반에의 충격 확산 중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 여파 고용악화 생산 감소 소비

경색 등 각종 경제 지표에 반영 중

국제통화기금 은 금년 세계 경제성장률 로 전망 세계무역

기구 금년 세계무역 최소 하락 전망

봉쇄령 이동제한 곡물 수출 제한 등의 여파로 곡물가 상승 식량 수확

이송 차질 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기아 인구 폭증 및 식량 위기

우려 심화

세계식량계획 금년말까지 전세계 개국 억 만명이

식량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유엔 사무국 코로나 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 빈곤 심화 교육 중단

취약계층 아동 여성 노인 등 피해 등 사회적 여파 가중 경고

국제사회 대응 동향

 각국은 해외 유입 차단 조치 및 고강도 사회통제 조치를 통해 대응

해왔으나 최근 코로나 둔화 추세 국가들을 위주로 사회 경제

정상화를 위한 각종 출구 전략 추진중

해외 유입차단 전면적 외국인 입국금지 현재 개국 사실상의

입국금지 국제 교통 중단 등 통제적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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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확산방지 미국 및 유럽을 포함 대부분 국가들 비상사태

선포 도시봉쇄 외출금지 의회휴회 다중운집행사 금지 등

고강도 사회통제 실시

사회 경제 정상화 초기 발생국 및 방역 상황 호전국들 위주로

해외 유입 방지 조치는 유지하면서 사회 경제 정상화 조치 확대중

중국 확진자수 지속 감소 간 일일 신규 확진자 명 이내 에 따라

코로나 로 연기된 양회 개최 결정 발표 도시 봉쇄

해제 이동제한 조치 완화 적극적 조업 재개 추진

베트남 푹 총리 국내 코로나 사실상 퇴치 언급 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각 지방정부 결정에 따라 상업 숙박 요식 관광

업소 등 영업 재개 가능 지침 전국 학교 순차적 개학 중

등 대내외 통제조치 점진적 완화 추진 중

서유럽 국가 등 다수 서유럽 국가 및 뉴질랜드 등 코로나 확산세

둔화에 따른 사회 경제 정상화 조치 가속화

ㆍ

ㆍ

미국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연방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종료 연방정부 경제정상화 지침 발표 후 개

단계적 경제 정상화 방안 발표 상원 코로나 대응 차 경기부양

예산 억불 규모 통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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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및 세계보건기구 위주로 코로나 팬데믹과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여파 관련 대응 조치 시행

ㅇ 유엔 코로나 글로벌 인도주의적 대응 계획 코로나

대응 회복 기금 설립 코로나 전략적대응계획

코로나 연대 대응 기금 설립 등

유엔 사무총장 코로나 대응을 위해 즉각적인 전세계 휴전 또한

촉구

ㅇ 단 년 에볼라 위기시 안보리 상임이사국 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의 협력 기조가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금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는 주요국간 조율ㆍ협력 난항 뉴욕시 피해 확대로

인한 유엔 본부 운영상 어려움 등으로 국제사회의 종합적 체계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국제협력외교 성과 평가

외교자산으로서 국제사회의 기대 및 신뢰 제고

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투명성 민주성 개방성에 근거한 대처 및

선의에 입각한 국제 연대ㆍ공조 강화 노력으로 우리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기대와 신뢰 증진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 원칙에 따른 방역모델을 통한 진정국면

진입 방역 경험 및 우수한 의료 물자 기술을 바탕으로 유무형의

보건 공공재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 비정치적인 선의의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신뢰 등으로 우리에 대한 협력 요구 증대

차례 정상 통화 및 차례 외교장관 통화 기준 등 계기 우리의

코로나 대응 및 원칙에 대해 긍정평가 의료 물자 진단키트 요청건

기준 총 개국 및 방역 경험 지식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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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월 개최 예정 세계보건총회 화상개최 예정

에서 우리 정상의 아시아 대표 자격 기조연설 요청

주요 외신 등 은 한국 방역 모델 벤치마킹 한국산

진단도구의 우수성 한국의 시민의식 등에 대해 다수 보도

 국내 수급상황과 상대국 수요 등을 종합 감안하여 국제 방역 협력

요청에 대응

웹세미나 화상세미나 전화협의 등 여개국 대상 국가 및 다수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여회에 걸쳐 우리의 코로나 대응 경험

공유 기준 진단키트 미국 인도네시아 개국에 약 만회분

수출 등 기준 현재 약 만불 규모로 양자 다자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진행중이며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 확대 예정

기준

유엔 및 여타 다자 소다자 협의체 및 지역 국제기구 차원 협력

참여 지속

정상 외교장관 등 고위급 양자 및 다자 통화 화상회의 통한 양자

소다자 차원의 협력 강화

정상 차원 특별 화상정상회의 아세안 특별 화상

정상회의 공동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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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여성외교장관 한국 스페인 주최 호주 스웨덴 인니 등 개국

화상회의 참여 코로나 국제협의그룹 전화협의 공동

성명 채택 믹타 외교장관 공동성명 채택 등

고위급 개국 한 미 일 호 인 뉴 베 외교차관 전화협의 차례

한중 차관급 화상협의 믹타 화상고위관리회의 개최 등

유엔과의 공조를 통한 국제 연대 강화와 협력 방안 모색

국제사회 연대 강조 결의 채택 싱가포르 등 개국 주도 의료물품

접근성 강화 결의 채택 멕시코 주도

코로나 국제협력 지원을 위한 만불 및 만불

중국지정기여 등에 대한 기여 확대

여개 사무소 대상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경험

공유 웹세미나 개최

인도적 지원 항공 서비스 에도 확대 예정 년간

총 만불 년간 총 만불

재외 국민 보호 우수 귀국 지원 사례 별첨

 해외 위난에 처해 있는 우리 국민 보호는 국가의 본질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시시각각 달라지는 현지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 및

창의적인 각종 공조 방안 등을 통해 재외국민의 귀국 지원 및 안전 확보

 현재 총 개국에서 재외국민 명 귀국지원 완료 및

개국에서 귀국지원 중

귀국 수요 급증 각국의 국경봉쇄 항공편 운항 중단 출입국 금지

국내 이동금지 등 통제 조치로 재외국민 고립 심화 및 현지 열악한

의료 환경을 고려한 재외국민 귀국 수요 급증



- 213 -

맞춤형 대응 재외공관과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지원 대상 국민

규모 가용 항공편 상황 등을 종합 고려 전세기 투입 비정기

민간항공 운항 증편 기종변경 교섭 임시항공편 운항 선박 하선

및 출국지원 고립지역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동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현지 맞춤형 지원 추진

월 우한 봉쇄 관련 임시항공편 출발 명 입국 투입을

시작으로 정부 임차 전세기 총 차례 투입 중국 일본 이란 페루

이탈리아 체류 우리 국민 명의 귀국 지원

창의적 공조 방안 활용 타국 임차 전세기 탑승 우리 주도

임시 항공편에 대한 타국 국민 탑승 협력 방역 협력 및 기업인 입국

지원 계기 등 다양한 공조 방안을 활용한 귀국 지원 실시

국제 공조를 통한 타국 임차 전세기 이용 우리 국민 귀국 지원

사례 총 개국 명 기준 한국 주도 임시항공편 등에 타국

국민 탑승 협력한 사례 총 개국 마다가스카르 카메룬 공동

교섭 필리핀 케냐 인도 사우디 등

또한 방역 협력을 창의적으로 연계 진단키트 등 운송 계기 귀국

지원 미얀마 가봉 터키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등 우리 기업인 현지

예외적 입국 계기 귀국 지원 폴란드 헝가리 등 화물기 귀항편

러시아 등 활용 귀국 지원 등 실시

여타 영사 지원 해외 거주 우리 국민 확진자 발생 현황 수시 파악

현지 정부와 의료서비스 지원 교섭 및 환자 가족에 영사 조력 제공

우리 기업인 지원 및 필수적 이동 확보 관련 공감대 조성

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상호 연계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인식하 기업인 입국 제한 완화 교섭을 추진하는 한편 다자

소다자 계기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국경간 이동 허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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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입국 교섭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강화에 따라 우리 기업인의

해외 출장 등 비즈니스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정부는

긴급한 해외출장이 필요한 우리 기업인들이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아 예외적으로 입국하는 방안을 교섭

 성과 베트남 중국 폴란드 등 총 개국에 우리 기업인 명 기준 입국

특히 베트남의 경우 중소기업 포함 개 이상의 기업이 단체 입국 한

최초 사례로서 한 베 정상 전화통화 이후 베트남 주재 우리 대사관을

중심으로 베트남 중앙 지방 정부와 긴밀히 교섭한 결과

기업인 예외적 입국 제도화 한 중 신속통로 합의 개별 사안별로

진행해온 우리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을 제도화한 최초 사례로

한중 신속통로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 신설 부 시행 , 중소 중견

기업 포함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인들의 이동 및 경제활동 보장 기대

한 중간 중요 산업 및 과학기술 프로젝트 업무 및 생산 재개에

시급히 필요한 인력에 대해 신속통로 적용 입국 지원 및 격리 면제

향후 정례 협의를 통해 방역 상황 변화 등을 감안 적용지역 확대 등

제도 보완 개선 방안 지속 협의 예정

국제적 공감대 확대 특별 화상 정상회의 아세안 특별

화상정상회의 코로나 장관급 국제협의그룹 공동선언

공동 선언에 필수 인력의 국경간 이동 허용 필요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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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및 대응 방안.

 전망 코로나 의 국내적 상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적

확산세 지속 상황 제 의 물결 가능성 및 사회 경제적

충격 확산 우려 등을 감안시 상당기간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가능성 존재

 단기 한국형 방역 모델 및 역할에 대한 관심 및 기대 증대 상황에서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체계적 효과적 대응 추진

최근 폭증한 방역 경험 전수 요청에 대해 보다 유기적 일관성 있는

대응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

특히 기대와 실망은 동전의 양면인바 차분한 대응 요구

범정부 국제방역 총괄 를 통해 국제 및 국내 동향을 보아가며

코로나 방역 경험 및 지식 공유 협력 분야 체계화 주제별

웹세미나 통한 효율적 경험 전수 화상회의를 통한 국별 상황 및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방역협력 전문가파견 및 국내 초청 연수

등 추진

 중기 코로나 대응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상황 등 감안 코로나

재확산 을 포함한 상시적 보건 안보 위기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적 대응 메커니즘 확보

유사한 위기 재발시 경제ㆍ사회 피해를 제한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리더쉽 및 종합적 대응 체제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

각국의 파편화된 대응으로 과도한 인적 경제적 비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건 위기 대응시에도 필수적 상호 연계성 유지 및 각국

방역 관련 국경 조치 사전 통보 또는 조율 방안 등에 합의토록

하는 노력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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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코로나 신국제협력 출범 가 감염병 대응 등

국제 보건 안보 협력 제고를 위해 출범한 바 향후, 국제 협력을

보다 능동적체계‧ 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지지를 받는

국제협력의 틀을 모색에 기여할 예정

유엔 내 보건 안보 우호그룹 결성운영 우리의, WHO, UNESCO ,▴ ‧ ▴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도국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지원 확대 중점, ▴

지원국 대상 모듈형 긴급 대응 프로그램 추진 보건 협력 모델, ▴

협정 마련 등

또한 정부와 민간 협력을 위해 보건방역경제국제정치 등 전 분야를, IT‧ ‧ ‧ ‧

망라한 외부자문그룹 구성 예정

 장기 코로나 의 사회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경기 침체 및 전 지구적

가치 사슬에 대한 회의 고조 상황에서 세계화 및 폐쇄적 국제질서가

대두되지 않도록 개방적 국제질서 유지 논의 촉진 필요

양자 소다자 다자기구내 협의시 지속적 메시지 발신을 통해 개방적

국제질서 및 실용적 다자주의 유지에 대한 국제사회 합의 견인 필요

우리가 양자 소다자 다자기구내 협의 등을 통해 적극 개진중인

예외적 기업인 입국 허용 제도가 규범화될 경우 개방적 경제

질서 유지에 대한 구체적 기여가 될 것인 바 이 같은 이니셔티브를

계속 발굴하고 추진해나갈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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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세션Ⅲ : 정치외교분야 대응과 과제 

코로나19 관련 안보위기 대응과 장기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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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보위기 대응과 장기구상

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노훈 한국국방연구원장

상황인식과 논의중점

코로나 이후 국제질서 및 사회여건의 심대한 변화와

이에 따른 우리 안보 국방에 다양한 도전요인 대두 예상

이제까지 세계를 지탱 주도해 왔던 주요 강대국 기존의 제도와 

규범에 대한 큰 타격이 불가피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 역시 

기울여질 것이나 과거로의 완전한 회귀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향후 자형 급속한 회복 자형 완만한 회복 자형 장기 불황 지속

등으로 예측되나 코로나 와 같은 상황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공통의 예측이며 이에 대비한 중 장기적 대비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반도 안보 국방의 도전요인과 대응방향

국제질서와 사회여건의 총체적 변화 전망 이에 따른 한반도 안보환경

영향에 대한 검토

새로운 안보환경으로 인한 국방정책과 한미동맹 군사작전과 수행역량

국방운영과 방위사업 등 국방 제분야의 도전요인 식별과 대응방향 모색

국방의 재난 대응 역할 확대를 위한 역량 강화

전쟁을 비롯한 국가 위기상황 대응에 전문화된 국방역량을 대형재난

대응의 효과적 수단으로 인식 역할 확대 필요성

국가차원의 민 관 군 통합 재난대응 능력 최적화 관점에서

국방에 요구되는 대응개념과 역량 식별

이러한 역량 발휘를 위한 법률 제도 구조 편성 시설 장비 물자 분야별

강화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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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방의 도전요인과 대응방향

포스트 코로나 국제질서와 한반도 안보환경

국제질서 변화

시대 다극화 및 국제 다자 거버넌스 약화 가속화

미 중 전략 경쟁 격화 충돌 가능성 확대

자국우선 패쇄주의 확산 하 국가 간 갈등관계 증대

취약국가 실패국가 속출로 지역질서 혼돈

에 대한 의존 감소 보호 무역주의 확산

무행동에 의한 현상유지 지속 하 돌발사태의 치명성 증대

한반도 안보환경에의 영향

미 중 분쟁시 양자택일적 선택 압박 가능성

동북아 지역에서 주변국 간 갈등 증가

한미동맹의 불확실성 증대 여건 돌출 가능성

북한의 불확실성 증대와 돌발상황 발생 가능

국방예산 등 자원제약 심화와 방위산업 여건 악화

비전통 안보위협 대응의 중요성에 관한 국내 인식 고조 전체

국방분야 도전과 대응 국방정책과 한미동맹

튼튼한 안보와 책임국방 기조 유지 및 강화

불확실성과 위기에 대응 및 관리라는 국방의 근본 역할에 충실

지난 년간 우리 국방이 구축해 온 튼튼한 안보태세와 책임국방 

기조의 시험대

북 미 비핵화 협상 남북관계 개선의 외교적 과정을 힘으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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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국방역할 개념 정립

비전통 위협의 규모 확대 치명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확대된 

역할 설정 및 대응개념 정립

비군사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미래 복합위협에 대한 

대응역량도 동시에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

국방의 기본 역할인 군사위협 대응과의 새로운 균형점 모색

코로나 대응간 신장된 한국의 위상을 활용한 다양한 국방분야 

국제협력 선도 방안 마련 및 추진

미국발 불확실성 대비 및 한미동맹 관리

주한미군 코로나 감염자 발생 순환배치 전력 차질 가능성

일부 전략자산 운영 애로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돌발 변수에 대비

한 미 간 철저한 소통과 공조를 통해 동맹의 대응능력 지속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책임국방의 기조 하 독자적 대응역량의

지속적 강화 추구

미 중 갈등 고조 시 국익에 입각한 원칙적 대응 기조 유지

코로나 이후 미 중 갈등 고조 가능성 및 양자택일적 선택 강요 

상황 발생 가능성 불배제

엄밀한 군사력 균형과 한국의 국익관점에서 우리의 입장 제시

우리의 원칙과 입장에 대해 미 중 양국이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충분한 설명

국방분야 도전과 대응 군사작전 및 수행역량

전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 하 전투준비 태세 유지

군내감염 차단 철저 및 유사시 예비 역량 유지 체제 강화

사태 장기화 시 전투력 유지를 위한 다각적 교육훈련 방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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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사이버 테러 등 비전통 안보위협 대응 작전개념과 역량 발전

군 전문 인력 역량의 신속한 지원으로 골든타임 내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을 군사작전 수준에서 준비

군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정비 자원확보 교육훈련 강화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추진 

민 관 군 의사소통 효율적 협력체계 점검 및 민군 합동훈련

게임 등 효율성 강화 방안 모색

미래 복합위기 복합전 대응능력 강화

군사충돌 이하에서 발생하는 테러 사이버 공격 군사와 비군사 공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이브리드 대응능력 발전 기회로 활용

비전통 안보위협 대응 민간 지원역량과 미래 복합전 대응역량의 

동시 강화방안을 식별 우선 추진

국방분야 도전과 대응 국방운영 및 방위사업 

경제침체 지속에 따른 국방예산의 변동성 증대에 대비

세계경제 국가경제 위기 하 국방예산 변동은 불가피할 전망

국방예산 증가율 둔화에 대응 합리적 예산 우선순위의 선정 등 

다각적 대응방안 마련

전력 공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철저하고 치밀한 전력 

운영방안 준비

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강화

국방 무인화 등 첨단과학기술의 유용성과 필요성 재부각 및

긴축 예산 하 운영 효율성 요구 증대

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극적 도입과 활용을 통한 

운영 효율성 극대화 추구

추진 중인 스마트 국방혁신의 성과 산출 및 고도화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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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의 경제적 타격과 수출 애로 극복

세계경제 침체로 주요 무기 수입국의 수입 감소와 미국 등 

군사무기 선진국들의 공격적인 수출 전략 예상

방산업체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방산수출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 및 적극적 수출활로 모색

. 국방의 적극적 재난 대응 역할

국방의 재난 대응 역할 확대 필요성

금번 코로나 상황에서 국방의 역할

코로나 상황 초기부터 국방 가용역량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군의 

화생방 의무 수송기능을 활용하여 검역 방역 의료 운송 등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이며 대규모 인적 물적자원이 필요한 분야의 상당부분을

군이 담당

외국에서도 국방의 역할이 큰 비중 차지

위기상황에 대비 조직 편성 교육훈련 등의 준비태세를 평시부터 

완비하고 있는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방체제는 대형재난 대응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

국방체제의 대형재난 대응 역할 확대 필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불구 일부 재난 유형에 국한된 역량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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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방 차원에서 재난대응을 위한 부대가 지정되어 있으나

일부 재난유형에 한정된 임무만 수행

( 재난대응부대 )

( 재난대응부대 활용 )

ð

이는 재난대응이 국방에 부가된 임무라는 제한된 인식 가운데

적 도발 상황이 아닌 평시 군 병력 운용에 대한 민감성 등이 배경

국방 재난대응 역량 강화 법률 제도

주도 재난대응 체제 국방의 적극적 재난대응 역할 개념 정립과

민 관 군 통합 대응능력 최적화 관점에서 국방 요구 소요 식별

재난유형별 시나리오 가시화 이를 통해 국방 지원범위와 수준 판단

게임을 통해서 민 관 군 상황공유 의사소통 협력체계 점검 

및 자원활용의 효율성 강화방안 모색 등을 통한 국방의 역할 정립

재난시 동원을 포함한 군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법령 강화

재난유형별 필수소요 충원을 위해 예비군 중 군 고유기능 특성화 

인력 동원 법적근거 마련 재난시 통합방위사태 수준의 군사작전

봉쇄 등 을 위한 현행 법령 연계 또는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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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유형별 군사 교리 발전

재난 대응을 위한 교리 및 공통임무를 규정한 표준 매뉴얼 제정

유형별 임무수행 매뉴얼 구체화

신속한 초기대응 위기관리 및 상황공유를 위한 관 군 통합 

지휘체계 발전

국토부 통합관제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관 군 통합 대응 기반 마련

범정부 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 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 추진 필요

국방 재난대응 역량 강화 구조 편성

맞춤형 재난 대응부대 지정 및 운용개념 발전

자연재난 사회재난 해외재난 등 개 재난 분야 개 유형별 최적화된

대응을 위해 유형별 맞춤형 대응부대 지정 및 운용개념 발전

효과적인 재난 상황관리가 가능한 통합 지휘체제 발전

기능사령부 중심의 기능별 통합 지휘체제 구축과 부대 완전성 강화

합참중심으로 합동차원의 재난대응 통합 지휘통제체제 강화

제 기능의 효과적 능력 발휘를 위한 통합 지휘체제의 점검과

단위 기능조직의 완전성 강화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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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재난대응 역량 강화 시설 장비 물자 교육

재난 유형별 시설 장비 물자 구비

국방차원의 능력 장비 물자 을 진단하고 유사시 지원시스템 구축

국방군사시설 기준을 개선하여 감염병 등 국가위기시 군사시설을

대피 격리장소로 활용 가능하도록 다목적 시설로 발전 모색

재난 대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역량 강화

재난 유형별 대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획득 인사관리 체계를 개선

재난대응 관련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전문교육기관 역량 강화와

내 외 위탁교육 확대 등 교육훈련 체계 전반에 대한 보완 추진

재난 유형별 지원체계 제도화

금번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 수송 물자 시설 복지지원 등 개 분야를

으로 지원한 국방신속지원단 의 운용성과를 토대로 재난 

유형별 지원체계 제도화

제한된 예산여건을 고려 능력의 효율적 확보와 함께

전 평시 활용 등 지속 운영 유지 가능한 방안 강구 중요

맺 음 말

국방부는 국방개혁 등을 통해 비전통 안보위협을 강조

월부터 비전통 위협 국방 대응체제 발전 실행과제 식별 및 추진

개 과제 선정 및 년 예산소요 반영 추진

단기 중 장기 단계별 과제로 구분 필요시 심층연구 병행 추진

미증유 사태의 국가적 고통과 비용으로 얻은 경험을 국가 국방체제

발전의 소중한 계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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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정 정책기획위원회 특별위원

세션Ⅲ : 정치외교분야 대응과 과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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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외교안보전략

김기정 정책기획위원회 특별위원

○ 코로나 팬데믹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1. 변화 (change) 혹은 변동 (transformation)? 
  - 전쟁이 국제질서를 변동시켰던 것은 국가 능력의 재편
  - 전쟁을 통해 변화하는 국가의 능력은 ▲ 전쟁의 능력 (군사력/국방력), 
    ▲ 경제력 (생산과 소비의 능력) 
  - 새로운 국제 질서의 등장: 새로운 국제 질서 원칙을 제공하는 국가의 
                            담론 능력과 국제적 공공재 제공의 능력/의지 
  - 감염확산의 시대, 경제력의 급격한 쇠퇴: 전쟁과 동일한 임팩트?
  -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가능성: 글로벌 생산기지의 재편 (차이나 리스크) 
  - 새로운 질서의 방향 혹은 질서의 재조정? 

* 국제사회를 향한 담론 발신/주도/형성의 중요성

2. 국제 담론 경합의 장에 던져야 할 질문들
  ● 안보(security, safety)란 무엇인가?
  - national to global/regional security
  - military to human security
  - 안보 추구의 방법은 무엇(들)이어야 하는가?: 국경을 넘나드는 바이러스라는 
    공동의 적에 대응하는 방법은 개체별 안보추구의 방법으로는 해법이 없다. 

  ● 국력이란 무엇인가?
  -  influence (우리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타국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 외부 환경변화가 주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비용의 문제): 
      취약성/민감성
   → 위기 관리와 대응 능력: 바이러스 확산, 금융위기, 테러 위협, 난민 발생, 
                            자연재해  
   → 정보수집과 제공의 능력

 * 선진국/후진국 이분법적 구획을 ‘마침내’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 

3. 한국의 전략적 포지셔닝
  ● K-방역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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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의 문제: 투명성, 민주성, 개방성의 원칙
  - 국가 시스템과 능력 차원: 공공의료 시스템; 정보화 사회 구축; 
                            시민 사회 성숙도; 국민(교민) 생명 보호의 원칙
  - 한국 모델: 방역 자유주의 (cf. 방역 권위주의 모델)
    ※ (한국적) 발전모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모델; 대중문화 산업화 모델
  - ‘K-○○’의 지속: 한류의 국제정치적 의미 (규범과 의미권의 확산)

  ● 문제해결의 방법
  - 협력과 협동 (global / regional collaboration)을 통한 해법 
    (폐쇄와 공포는 해법이 아니다) 
  - 일국(一國)의 치유 / 회피 / 은폐가 작동하지 않게 된 세계
  - 협력 추진의 방법: 담론 발신과 제도 형성의 리더십 주도성
    ※ preventive diplomacy / precautionary cooperation
    ※ 방역 레짐 (글로벌/동북아)
    ※ 재난 (기후, 환경, 자연재해)에 대한 협력적 대응
    
  ● 외교안보전략에 대한 시사점
  - 개방된 세계의 원칙
  - 대외 경제전략의 다변화: 글로벌 공급체인의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신북방/신남방정책 강화 
  - 중견국 외교 본격화
  - 공공외교 확대: 아젠다의 확장 
    (민주주의 새로운 모델; 시민사회의 역량; 국가의 책무)
  - 동북아 다자안보의 현실적 필요성: 안보 의제의 확장

  ● 한반도 평화구상에의 함의
  - 평화 개념: 안전, 안정, 공동번영
  - 한반도 평화 공존: 생명의 한반도, 안전한 한반도
  - 남북 의료보건 협력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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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갑우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장

세션Ⅲ : 정치외교분야 대응과 과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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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반도 평화과정

구갑우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장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정치

1-1.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야기된 ‘생태위기-생명
위기-방역위기-사회위기-경제위기-연대위기’가 지구적 지도력의 부재
(interregnum) 속에서 진행되는, 폴라니적 의미에서 문명의 ‘거대한 전
환’(great transformation)의 시기임. 미국 우선주의, 브렉시트, 미중 무역·기
술전쟁 등으로 나타난 경제적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의 흐름이 코
로나19 바이러스의 지구화를 매개로 확산되고 있음. 그럼에도 코로나19 바이
러스에 맞서는 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이 지구화가 야기한 반/탈 지구화를 제
어하고자 하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기구를 매개로 한 협력이 이루
어지고 있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이 국제협력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이차 대
전 이후의 문명을 지탱했던 국제적 수준의 냉전체제와 브레튼우즈체제, 국내적 
수준의 복지/발전국가와 조직된 시장이 시차를 두고 해체되었지만, 이를 대체
한 신자유주의가 국제적·국내적 수준에서 제도적 균형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
서, 2008년 금융위기(great recession)와 2019년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를 
겪으며, 다시금 새로운 제도적 균형을 ‘만들어야 하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임.

1-2. 이남주 교수가 “뉴노멀은 저절로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
이라고 말한 것처럼, 공위시대(空位時代)는 ‘의지의 전쟁’의 시기임. G0, G1, 
G2와 같은 강대국중심적 사고를 넘어서서 다자적 집단지성의 헤게모니가 관철
되는 국제질서의 가능 여부를 물어야 하는 시점임. 패권안정론이나 양극체제의 
안정성과 같은 ‘신화’를 넘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규범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가를 물어야 함. 우리는 ‘패권국가 없는 국제질서’를 소망하고 있는가임. 구체
적으로는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둘러싼 책임 공방, 
재발화가 예상되는 미중 무역·기술전쟁, 중국과 유럽연합의 다자주의의 형태를 
둘러싼 논쟁 등을 제어 또는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관건임. 국제경
제와 관련하여서는, 통화·무역·투자·노동 등과 관련한 국제제도를 설계할 수 있
는가임.

1-2-1.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한 재해석을 해야 하는 시점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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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리쇼어링(reshoring)이 전면화될지는 의문이지만, 경쟁적 보호주의는, 의
도하지 않게 한일갈등에서 표출된 것처럼,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의 경험을 반추할 때, 글로벌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음.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구조화는 발전전략과 연관
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봉쇄를 선택하지 
않은 제조업 강국 한국은 2020년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전년대비 –1.4
로 선방했음. ‘소득주도성장론’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  
 

1-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중 분쟁 시 양자택일적 선택 압박 가능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중국은 4월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남중국해 해역을 중국령으로 선포한 바 있음. “국제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소다자 협의체 및 지역·국제기구 차원 협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반도 평
화과정의 지속을 위한 선택지가 되어야 함. 남북미, 남북중, 남북미중 또는 6
자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규범 생산자가 될 때, 한반도 평화과정의 지속이 
가능함. 동북아방역기금과 동북아방역공동체의 건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반도 평화과정의 지속을 위한 유용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음.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방역국가·재정국가’

2-1.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표현되는 방역과 경제위기의 
해결을 위한 재정정책을 일상화하는 제도로서 방역국가·재정국가의 출현을 결
과하고 있음. 한국형 방역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자유”를 추
구하는 공동체주의 또는 공화주의에 기반한 것이었음. 한국형 재정국가는, 디
지털 뉴딜과 일자리 창출을 그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규범성이 강하고, 코로
나19 위기 속에서 등장한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
러다임을 의제화했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위기가 실업의 증가로 나타난
다고 할 때, 실업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느린 실업률의 감소에 대처할 수 있
는 정책의 필요가 강조되어야 함. 

2-2.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방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있다는 점도 주목의 
대상임. “국방의 재난 대응 역할 확대”가 비전통적 안보와 관련한 역할 변화라
면, “경제침체 지속에 따른 국방예산의 변동성 증대”는 국방비의 복지비로의 
전환은 물론,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군축’의 길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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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할 수 있음. 한반도 안보딜레마에서 탈출하는 한 계기를 포스트 코로나 시
대가 제공하고 있고, 이 계기는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순기능의 역할을 할 것
임. 북한도 2020년 4월 공개한 예산에서 국방비의 소폭 상승과 보건 관련 예
산의 상대적 증가를 보여주었음. 

2-2-1. 코로나19는 한미동맹과 관련하여서도,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의 연기, 
“일부 전략자산 운영 애로 발생 가능성” 등을 야기했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한미동맹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평화과정에 순기능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3-1. 이남주 교수의 지적처럼, “한반도 차원에서도 방역과 이동이라는 다소 상
충하는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북한이 2020
년 1월 말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취했던 봉쇄는, 남북의 교류협력과 상충
할 수 있는 것이었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한반도 평화과정의 한 구성요소
인 남북협력과 관련하여, 기능주의적 협력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음. 남북의 
군사협력과 방역협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가피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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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 고려대학교 교수

세션Ⅲ : 정치외교분야 대응과 과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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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의 유비무환을 기대하며

고려대학교 생물방어연구소 김익환 

외교부가 글로벌 펜데믹 상황에서 위험 국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한국의 K 방역이 모
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을 잘 활용하여 30여 차례 정상 통화로 국격을 높이고 
123개국의 의료물자 지원 콜 등을 받는 등 많은 외교적인 성과도 평가한다. 긴급 출
장이 필요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K-방역의 경험과 지식을 여러 나라와 공
유하고 전수하는 계획도 바람직하다. 외교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정책에 공감하
며, 효과적인 국가 방역을 위하여 세 가지 정도의 추가적인 후속 초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국가적인 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종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다. 외교부는 해외 유입 감염병의 최전선에 서있기 때문
에 어느 국가에서 어떤 감염병이 발생했는지를 남들보다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외교부는 해외 대사관과 공관에 훈령을 내려 현지의 풍토병
에 대한 첩보나 정보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그 정보를 질본 등 관계기관과 즉시 공
유하는 체계를 만들면 국가 방역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많은 전문가들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약 5년 간격으로 발생할 것으
로 예측하고 있다. 에볼라, 사스, 지카, 코로나19와 같은 고위험성 바이러스는 대부분 
인수공통 바이러스로서 박쥐나 영장류와 같은 야생동물 사이에서 감염을 일으키다가 
그들과 접촉하거나 채집 또는 포획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따
라서 앞으로 야생동물의 채집, 포획, 식용을 금지하는 국제 규약을 만들 필요성과 함
께 고위험성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진단,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한 표준화의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 

WHO 중심으로 고위험성 바이러스의 상시 감시체계와 국제 규약을 만드는 것도 하나
의 방안은 되겠지만, WHO는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안이한 대응으로 국제적인 신뢰
를 잃은 상태이다. 따라서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던 GHSA를 기반으로 한국이 국제 규
약 제정을 주도해 나가는 것도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2014년 에볼라의 대유행으
로 글로벌 안보 체계가 필요하다는 결의안이 유엔안보리에서 채택되었고, 그 결과 글
로벌안보구상(GHSA)이 만들어진 바 있으며, 2015년 한국에서 거행된 제2회 GHSA 
행사에서는 고위험성 감염병의 예방-탐지-대응에 관한 서울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 
따라서 K-방역으로 국격이 높아진 이 때에 한국이 GHSA를 국제기구화하고 국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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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과 감시체계를 만드는 일을 주도한다면 국제 사회가 호응할 가능성이 많다. 감염
병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표준화는 한국 제품의 국제적 인지도 상승과 함께 국제 경
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전염병예방사업
에 지난 10년 동안 수백억원을 지원해 왔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된 전
염병 퇴출 역량강화를 지원하면서 실험 장비와 기술을 전수하고 의료진의 교육도 진
행했으며, 이에 더하여 k-방역을 전수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방역이 성공적으
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결과 우즈베키스탄 부총리가 한국을 진정한 친구로 호칭하는 
외교적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공적개발 원조사업이 1-2회로 끝나지 않고 후속 연구
사업으로 계속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국격상승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로
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UN과 함께 도움을 준 나라들을 중심으로 ODA 지원을 넓
혀서 K-방역과 진단 및 치료 기술을 전수해 준다면 그들과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공항 검역과 방역, 수송 등 대민 지원 사업에 연인원 
16만여명을 지원하여 국가 방역에 큰 힘을 보태주었으며, 군내부에서 일시적으로 발
생했던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차단한 것을 평가하고 싶다. 국방부 발제
에 대한 의견으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국방부 발표의 도입부분에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마치 BC와 AD와 같을 것
이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질병관리본부와 감염관리분야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이  메르스 이전과 이후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데 결국 그 차이가 오늘의 K-방역을 만들어 낸 요인일 것이다. 국방부도 코로나19 
이후에 말로만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AD와 BC의 차이만큼이나 확실한 변화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 또는 IS 등 테러리스트의 생물 무기에 대하여 국방
부는 무엇을 하였는지 예산을 들여다보면 잘 알 수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공격 무기
의 개발과 비축에만 관심이 있었지 생물 무기에 대한 대응에는 참으로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국방부가 생물무기 관련 교육이나 연구, 백신, 보호구, 물자, 항생제 
비축 등 분야에서  얼마나 준비를 갖출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둘째, 국방부 발제자는 “앞으로의 전쟁을 하이브리드전 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였
다. 민간과 학계에서는 이미 2015년 헌정회, 고려대 및 연세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심
포지엄에서 제3차 세계 대전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시
공을 초월해서 오는 바이러스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에 대한 준비 태세는 3차 세
계대전을 준비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생물 무기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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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대응책을 별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국방부가 어떻게 복합적인 하이브리드 
전을 준비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셋째, 국방부는 비전통적인 위협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비전통 위협으로 재난, 사이버, 테러의 세 가지 위협만을 제시하였을 뿐 어디에도 생
물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생물 위협을 재난의 하나  
정도로만 치부하는 것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판단된다. 물론 민간에 발생하는 
산불이나 태풍과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민간의 피해를 돕기 위하여 군이 
대민 지원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생물 위협은 여타 재
난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적이 생물 무기를 퍼뜨렸다고 가정해 
보자. 현재와 같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는 탄저 또는 두창이 두루 퍼져 있는 전장에
서 병사들이 전투를 수행하게 할 수는 없다. 국방부는 변변한 백신 하나 제대로 비축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적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국방백서에서 가장 위험한 것으
로 설명하고 있는 탄저, 두창과 같은 병원체에 대응하는 초동대응 인원(의료인, 제독 
인원, 필수핵심 인력 등) 반드시 백신을 접종받은 자라야 한다. 주한미군은 북한이 보
유한 생물 무기를 의식하여 전원 탄저와 두창 백신을 접종 받은 후 한반도에 배치하
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백신의 개발이 사태 종결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
을 누구나 알게 되었을 것이다. 국방부의 개혁은 말보다 실천을 앞세워야 한다. 비용
이 들더라도 탄저 및 두창 백신은 반드시 비축해야 한다. 백신은 소모품이 아니고 전
시 가장 중요한 전략물자이다. 백신의 비축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
해서 백신의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넷째, 고위험 바이러스가 생물 무기로 뿌려졌을 경우 군은 병원체를 감지하고 탐지하
여 어떤 종류의 병원체인지 빠르게 식별해야 한다. 미군은 주기적으로 생물무기에 대
한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의 개혁과제 중 하나로 백신의 비축
과 함께 탄저 및 두창의 주기적인 탐지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비전통적인 위협에 대
한 대응책은 국방부보다 민간이 앞서 있는 분야가 많다. 따라서 비전통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국방부는 민간과 학계의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는 방안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외교부와 국방부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
라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돌아보면서 국가 방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진단키트
와 같은 전략물자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전략물자는 첨단 과학기술의 산물이다. 따
라서 바이러스와의 3차 대전을 준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외교부와 국방부가 유비무환의 자세에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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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연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세션Ⅳ : 사회문화분야 대응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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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들

유발 하라리 (Yuval Noah Harari)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The 
World After Coronavirus, Financial 
Times, 2020년 3월 20일자)

“인류는 글로벌 위기에 직면. 변화의 불
가피성. 보건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의 문제

중요한 선택의 기로: 전체주의적 감시
와 시민 역량 사이의 선택, 국가의 고립
과 글로벌 연대 사이의 선택

041.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들

슬라보예 지젝(Von Slavoj Zizek) 

「코로나19-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
(Barbarism with a Human Face, WELT, 
2020년 3월 19일)

3중 위기: 의학(전염병), 경제(글로벌 경제
위기), 정신건강(패닉과 공포)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경제 체계와
사회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관한 중
요한 질문들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

강제된 사회주의인가(재난소득), 재난자본
주의의 한 챕터인가, 새로운 세계질서인가

051.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들

나오니 클라인(Naomi Klein)
「코로나바이러스 자본주의(Coronavirus 
Capitalism, Democracy Now, 2020년 3월
19일)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는 우리 사회 부자
들의 이익들을 위해 일종의 샤워 효과
(shower aid)를 줄 수 있는 결정체
“트럼프의 플랜은 팬데믹 쇼크 독트린”

* The Shock Doctrine: The Rise of Disaster 
Capitalism: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시민들의
공포를 이용해 지배세력을 위한 체제를 강화시키는
재난 자본주의'의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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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들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Covid-19 pandemic shines a light on a new 
kind of class divide and its inequalities”(The 
Guardian, 4월 26일자)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4가지 계급이 도래

①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The Remotes) 
전문, 관리 지식 인력
② 필수적 일을 해내는 노동자(The Essentials): 
의사, 간호사, 운전기사, 위생 관련 노동자 등
③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The Unpaid): 
소매점 식당 종사자, 제조업체 직원
④ 잊혀진 노동자(The Forgotten): 감옥, 이민
자 수용소, 이주민 농장노동자, 노숙인 시설

071.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들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Antonio 
Negri/Michael Hart)

<한겨레신문> 인터뷰(2020년 4월 13일)
“공통체”(Commonwealth)와 “어셈블
”(Assembly)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금의 위기는 자본
주의 생산과 자본주의 사회가 젠더화한 사회
적 서비스 같은 ‘공통적인 것’(the common)에
크게 의존했음을 보여줌

코로나 19 위기의 시대에 ‘어셈블리’와 사회적
협력은 여전히 필수적

081.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들

김창엽, 『코로나19에 각자도생 대신 ‘공
공보건의료 국가책임제’를』, 한겨레신문
2020년 3월 27일자)

감염병에 대응하는 사회적, 집단적 능력
은 ‘공통재’(common goods)

우리는 같이 투자하고 유지해야 할 공통
재를 상당 부분 개인별 자산으로 바꿔놓
은 체제에 살고 있는 상황.

사회적 재난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할
위험성

092. 코로나19 팬데믹과 한국의 위치

외신으로 본 코로나19 한국 상황
(출처: <해외 언론이 본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100일 보
고서>, 해외문화홍보원 4월 30일)

100일 간, 전체 한국 관련 외신 보도 8,610건 중
에서 한국 코로나19 방역 대응 관련 보도가
5,589건으로 전체 65%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세계적 모범’ 이
라는 것에 이견이 없음

•한국의 ①3無상황은(패닉·사재기·봉쇄 없는) 미·유
럽 주요국과 선명하게 대비, ②차분한 일상 ③낮은
치명률이 공존하는 유일 국가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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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ri/Michael Hart)

<한겨레신문> 인터뷰(2020년 4월 13일)
“공통체”(Commonwealth)와 “어셈블
”(Assembly)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금의 위기는 자본
주의 생산과 자본주의 사회가 젠더화한 사회
적 서비스 같은 ‘공통적인 것’(the common)에
크게 의존했음을 보여줌

코로나 19 위기의 시대에 ‘어셈블리’와 사회적
협력은 여전히 필수적

081.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들

김창엽, 『코로나19에 각자도생 대신 ‘공
공보건의료 국가책임제’를』, 한겨레신문
2020년 3월 27일자)

감염병에 대응하는 사회적, 집단적 능력
은 ‘공통재’(common goods)

우리는 같이 투자하고 유지해야 할 공통
재를 상당 부분 개인별 자산으로 바꿔놓
은 체제에 살고 있는 상황.

사회적 재난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할
위험성

092. 코로나19 팬데믹과 한국의 위치

외신으로 본 코로나19 한국 상황
(출처: <해외 언론이 본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100일 보
고서>, 해외문화홍보원 4월 30일)

100일 간, 전체 한국 관련 외신 보도 8,610건 중
에서 한국 코로나19 방역 대응 관련 보도가
5,589건으로 전체 65%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세계적 모범’ 이
라는 것에 이견이 없음

•한국의 ①3無상황은(패닉·사재기·봉쇄 없는) 미·유
럽 주요국과 선명하게 대비, ②차분한 일상 ③낮은
치명률이 공존하는 유일 국가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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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코로나19 팬데믹과 한국의 위치

해외언론의 코로나19 한국 상황 보도
(10-13페이지 출처: <해외 언론이 본 한국의 코로나19 방
역 100일 보고서>, 해외문화홍보원 4월 30일)

한국의 방역 대응이 모범 사례인 이유는 고립과
분리가 아닌 “국민과 협력의 사회적 연대라는 해
법을 제시했기 때문”(오스트리아 최대 언론사 <
크로넨짜이퉁(4.17)>)

•초반의 혼선과 정치적 쟁점화를 넘어 폭넓고 심
도 있는 대응을 펼쳤고 지금은 세계 대유행(팬데
믹)을 유일하게 벗어나고 있는 국가로 평가

•▲서울 예술계는 활동 재개<NYT(4.28)> ▲한국
5월 체육, 여가 분야 비상(飛翔) 기대<환구시보
(4.29)> ▲한국 프로야구 개막 예정<WP(4.29)>

112. 코로나19 팬데믹과 한국의 위치

코로나19 한국 대처 해외언론의 초점
-투명성, 협치, 기술혁신

첫째, 투명성과 열린 소통, 민관 협력 때문
(中<인민망(4.1)> 방역 벤치마킹 대상으로 면모. 한국의 방
역 무엇이 달랐나? “창의적 검사방식, 투명한 데이터, 사람
중심의 정책…한국은 첫 확진 사례 이후 매일 브리핑을 통
해 관련 데이터와 방역 상황을 알려 공포심을 불식”)

둘째, 포괄적인 법과 제도 마련, 기술·데이터의 혁신
적 활용 때문

한국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요인 중 일부는

정부가 소통하는 방식이 다양하고, 투명하며, 혁신적이기 때문
미국ThePRNews,3.16

투명성,공개정보,기술기반공공보건조치를바탕으로한한국의대
처는 극명한 대조. 행정부는 구축,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한 명확
한 전략 보유

미국ForeignPolicy, 3.17

주한세네갈대사, “시민권존중은한국정부가택한전략에서결정적
요인. 국민과의 정보 소통과 투명성은 이번 팬데믹과의 싸움에서 결
정적인 역할”

프랑스LePoint,4.5

122. 코로나19 팬데믹과 한국의 위치

외신으로 본 코로나19 한국 상황
이상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의 코로나19 치료제는 유능하
고 뛰어난 대응력을 지닌 정부 리더십”

미국 VOA,4.15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 격리조치를 따르고 전반적인 이동금지를 준수하는 것은 이
비극적인 현 상황에서 단지 시민 정신의 실현

프랑스 LePoint,4.1

한국, 코로나19 사태 속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면서 미증유의 세계로 첫 발. 사이버 교
육 시대 개척

홍콩 AsiaTimes,4.9

그간 이상적이었던 서구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한국인들에게 이는 그들이 수년 동
안 싸워온 소위 “한국형 모델”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계기

영국 Guardian,4.11

가미 마사히로 의료거버넌스연구소 이사장 “한국의 대응 모든 국가에 귀감” 프랑스 AFP,3.11

이탈리아가 지향하는 감염대책 ‘한국 모델’ 일본 TBS,3.24

제레미 헌트 前영국 보건부장관 “한국,가장 성공한 사례” 영국 BBC,3.25

코로나19퇴치 모델이 된 한국 영국 Channel4News,3.26

독일,한국식 전략을 따른다…한국,인상적인 본보기가 되는 나라” 독일 SZ/FocusOnline,3.27

한국은 효과적 위기대응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 영국 BBC,3.28

한국이 모범 사례로서 전 세계에 소개되는 건 놀랍지 않은 일 인도NationalHerald,3.30

데이비드 나바로 전 WHO에볼라 특사,“영국은 한국의 전략을 따라야” 영국 TheTimes,4.8

빌 게이츠,“한국 코로나 방역 세계의 모범” 러시아타스통신,4.10

트럼프 대통령 “한국,최상의 모범” 일본지지통신,4.19

“민주주의 국가가 국민 건강 보호에 더 적합”보여주는 국가가 바로 한국 미국WP,3.11,논평

미국 하버드 대학 미겔 에르난 전염병학과 학과장 “모든 국가가 한국처럼 대응을

했어야 했다.모든 유럽 국가들은 손을 놓고 있었다”
스페인 ElPais,3.16

이탈리아는 혹독한 대가를 치른 후 한국 모델을 따르겠다고 공식 발표…한국에서

보여준 대응책으로 한국은 이제 세계의 새로운 모범이 되는 중
스페인 ABC,3.27

한국은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대응

을 한 사례가 될 가능성
홍콩 AsiaTimes,3.27

독일은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한 광범위한 진단검사 및 격리 조치에 기대. 확산 둔

화에 성공해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한국의 전략을 차용한 것
프랑스 AFP,3.30

이탈리아 정부의 주요 과학 자문기관 중 하나인 국립고등보건연구소(ISS)의 잔니 레차

소장 “한국의 방역 대응책을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고 격찬
프랑스 France24,3.25

빅터차 CSIS선임 고문 한국의 대응은 정부에 의해 조율된 신속한 행동과 정책 혁신의

혼합물
미국 ForeignAffairs,4.10

132. 코로나19 팬데믹과 한국의 위치

코로나19 단계별 국가이미지와 관련된 해외 보도 요지

주요국면 주요이미지 보도내용
보도비

중

초기방역기

1.20~2.22

중국외지역
“최다발병국”

“한국은중국外지역중최대발병국”(WP2.22 /AFP2.24) 16%

급증·절정기

2.23~3.22

세계표준
“Gold Standard”

가미마사히로의료거버넌스연구소이사장“모든국가에귀감”(AFP3.11)

“한국처럼했다면확산세가지금과달랐을것”(AFP3.11)

한국,정부홍보어떻게하는지보여줘(미PRNews3.16)

37%

감소·완화기

3.23~4.13

코로나19 외교
“한국모델적용

확산”

“한국형모델”의정당성을입증하는계기(영Guardian 4.11)

빌게이츠, “한국코로나방역세계모범”(러타스통신4.10)

“한국, 인상적인 본보기가 되는 나라”(독 SZ 3.27)

28%

관리기

4.14~현재

생활방역선도
“K방역 공유”

코로나를 이겨낸 민주주의(미 NYT 4.16)

현재 위기로부터 이상적 출구전략 제시(미 CSM-사설 4.17)

英정부자문퍼거슨교수 “한국방식따라라”(Bloomberg4.2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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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코로나19 팬데믹과 한국의 위치

해외언론의 코로나19 한국 상황 보도
(10-13페이지 출처: <해외 언론이 본 한국의 코로나19 방
역 100일 보고서>, 해외문화홍보원 4월 30일)

한국의 방역 대응이 모범 사례인 이유는 고립과
분리가 아닌 “국민과 협력의 사회적 연대라는 해
법을 제시했기 때문”(오스트리아 최대 언론사 <
크로넨짜이퉁(4.17)>)

•초반의 혼선과 정치적 쟁점화를 넘어 폭넓고 심
도 있는 대응을 펼쳤고 지금은 세계 대유행(팬데
믹)을 유일하게 벗어나고 있는 국가로 평가

•▲서울 예술계는 활동 재개<NYT(4.28)> ▲한국
5월 체육, 여가 분야 비상(飛翔) 기대<환구시보
(4.29)> ▲한국 프로야구 개막 예정<WP(4.29)>

112. 코로나19 팬데믹과 한국의 위치

코로나19 한국 대처 해외언론의 초점
-투명성, 협치, 기술혁신

첫째, 투명성과 열린 소통, 민관 협력 때문
(中<인민망(4.1)> 방역 벤치마킹 대상으로 면모. 한국의 방
역 무엇이 달랐나? “창의적 검사방식, 투명한 데이터, 사람
중심의 정책…한국은 첫 확진 사례 이후 매일 브리핑을 통
해 관련 데이터와 방역 상황을 알려 공포심을 불식”)

둘째, 포괄적인 법과 제도 마련, 기술·데이터의 혁신
적 활용 때문

한국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요인 중 일부는

정부가 소통하는 방식이 다양하고, 투명하며, 혁신적이기 때문
미국ThePRNews,3.16

투명성,공개정보,기술기반공공보건조치를바탕으로한한국의대
처는 극명한 대조. 행정부는 구축,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한 명확
한 전략 보유

미국ForeignPolicy, 3.17

주한세네갈대사, “시민권존중은한국정부가택한전략에서결정적
요인. 국민과의 정보 소통과 투명성은 이번 팬데믹과의 싸움에서 결
정적인 역할”

프랑스LePoint,4.5

122. 코로나19 팬데믹과 한국의 위치

외신으로 본 코로나19 한국 상황
이상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의 코로나19 치료제는 유능하
고 뛰어난 대응력을 지닌 정부 리더십”

미국 VOA,4.15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 격리조치를 따르고 전반적인 이동금지를 준수하는 것은 이
비극적인 현 상황에서 단지 시민 정신의 실현

프랑스 LePoint,4.1

한국, 코로나19 사태 속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면서 미증유의 세계로 첫 발. 사이버 교
육 시대 개척

홍콩 AsiaTimes,4.9

그간 이상적이었던 서구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한국인들에게 이는 그들이 수년 동
안 싸워온 소위 “한국형 모델”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계기

영국 Guardian,4.11

가미 마사히로 의료거버넌스연구소 이사장 “한국의 대응 모든 국가에 귀감” 프랑스 AFP,3.11

이탈리아가 지향하는 감염대책 ‘한국 모델’ 일본 TBS,3.24

제레미 헌트 前영국 보건부장관 “한국,가장 성공한 사례” 영국 BBC,3.25

코로나19퇴치 모델이 된 한국 영국 Channel4News,3.26

독일,한국식 전략을 따른다…한국,인상적인 본보기가 되는 나라” 독일 SZ/FocusOnline,3.27

한국은 효과적 위기대응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 영국 BBC,3.28

한국이 모범 사례로서 전 세계에 소개되는 건 놀랍지 않은 일 인도 NationalHerald,3.30

데이비드 나바로 전 WHO에볼라 특사,“영국은 한국의 전략을 따라야” 영국 TheTimes,4.8

빌 게이츠,“한국 코로나 방역 세계의 모범” 러시아타스통신,4.10

트럼프 대통령 “한국,최상의 모범” 일본지지통신,4.19

“민주주의 국가가 국민 건강 보호에 더 적합”보여주는 국가가 바로 한국 미국WP,3.11,논평

미국 하버드 대학 미겔 에르난 전염병학과 학과장 “모든 국가가 한국처럼 대응을

했어야 했다.모든 유럽 국가들은 손을 놓고 있었다”
스페인 ElPais,3.16

이탈리아는 혹독한 대가를 치른 후 한국 모델을 따르겠다고 공식 발표…한국에서

보여준 대응책으로 한국은 이제 세계의 새로운 모범이 되는 중
스페인 ABC,3.27

한국은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대응

을 한 사례가 될 가능성
홍콩 AsiaTimes,3.27

독일은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한 광범위한 진단검사 및 격리 조치에 기대. 확산 둔

화에 성공해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한국의 전략을 차용한 것
프랑스 AFP,3.30

이탈리아 정부의 주요 과학 자문기관 중 하나인 국립고등보건연구소(ISS)의 잔니 레차

소장 “한국의 방역 대응책을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고 격찬
프랑스 France24,3.25

빅터차 CSIS선임 고문 한국의 대응은 정부에 의해 조율된 신속한 행동과 정책 혁신의

혼합물
미국 ForeignAffairs,4.10

132. 코로나19 팬데믹과 한국의 위치

코로나19 단계별 국가이미지와 관련된 해외 보도 요지

주요국면 주요이미지 보도내용
보도비

중

초기방역기

1.20~2.22

중국외지역
“최다발병국”

“한국은중국外지역중최대발병국”(WP2.22 /AFP2.24) 16%

급증·절정기

2.23~3.22

세계표준
“Gold Standard”

가미마사히로의료거버넌스연구소이사장“모든국가에귀감”(AFP3.11)

“한국처럼했다면확산세가지금과달랐을것”(AFP3.11)

한국,정부홍보어떻게하는지보여줘(미PRNews3.16)

37%

감소·완화기

3.23~4.13

코로나19 외교
“한국모델적용

확산”

“한국형모델”의정당성을입증하는계기(영Guardian 4.11)

빌게이츠, “한국코로나방역세계모범”(러타스통신4.10)

“한국, 인상적인 본보기가 되는 나라”(독 SZ 3.27)

28%

관리기

4.14~현재

생활방역선도
“K방역 공유”

코로나를 이겨낸 민주주의(미 NYT 4.16)

현재 위기로부터 이상적 출구전략 제시(미 CSM-사설 4.17)

英정부자문퍼거슨교수 “한국방식따라라”(Bloomberg4.2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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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코로나19 팬데믹과 한국의 위치

코로나19 팬데믹과 한국의 위치

◾ 해외 언론의 찬사와 각국 정상들의 반응에
따른 국가 위상의 변화와 성찰
◾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대한 기대감
◾ 글로벌 위험사회 국면에 한국의 대처가 갖는
교훈
◾ Pandemic Korea: 글로벌 위상(status)에서 위
치(positioning)로의 인식 전환: “역할과 연대를
위한 정보공유”
◾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 시민의식(civil 
awareness)과 사회체제(social system)의 견제
와 균형

153. 포스트코로나 시대 뉴 노멀: 서드라이프

서드라이프(Third Life)란 무엇인가

◾ 실제세계(Real World)와 가상세계(Virtual World)이
구분되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시대의 라이프스타일
◾ 현실이 가상보다 더 가상적인, 가상이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삶
◾ VR, AI 등 첨단기술의 도래에 따른 삶은 미래에 대
한 성찰
◾ 기술결정론과 경제결정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3
의 삶에 대한 가능성
◾ 사적인 것과 공공적인 것을 넘어서는 제3의 사회로
서 공통재(The Commons)의 사회
◾ 국가와 시민 사회의 새로운 관계설정으로서 제3의
사회체제
◾ 글로벌과 로컬, 제국과 식민, 문명과 야만의 근대적
패러다임을 해체
◾ 실재의 감각과 가상의 감각을 융합하는 제3의 미학
과 감수성의 발견

163. 포스트코로나 시대 뉴 노멀: 서드라이프

서드라이프(Third Life)의 인식론

◾ 서드라이프는 서드스페이스라는 시공간적 환경의
주체의 삶을 조명

◾ 서드라이프에서 ‘제3’이 의미하는 것은 잠재성의 의
미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종합
의 의미.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를 넘어서는, 카오스
와 코스모스를 넘어서는 사회와 세계 인간의 조건을
탐색

◾서드라이프는 미적인 것, 감각적인 것의 활성화를
통해 인간의 역능을 극대화하는 일상의 삶을 기획
•서드라이프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시장 결정론에
서 벗어나되, 그것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
라 기술과 시장을 전유하는 대안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어소시에이션을 상상.

• 서드라이프는 기후변화, 인류세로 대변되는 인간중
심주의의 반성과 대안적 생태 삶을 추구

173. 포스트코로나 시대 뉴 노멀: 서드라이프

“서드라이프”로서 포스트코로나
사회문화환경1-사회적 거리두기

◾ 코로나19 국면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는 사회적 차단(social lockdown): 물리적 거리 두기. 
비대면 소통, 공간의 고립, 문화여가 공간의 폐쇄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거리두기: 
-과잉노동과 과잉소비 사회로부터 거리두기
-재난과 위험사회로부터 거리두기
-반생태적 엔트로피로서부터 거리두기
-사회적 우정으로서 연대와 연합의 네트워크
-온라인 공간에서의 새로운 감각을 발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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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코로나19 팬데믹과 한국의 위치

코로나19 팬데믹과 한국의 위치

◾ 해외 언론의 찬사와 각국 정상들의 반응에
따른 국가 위상의 변화와 성찰
◾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대한 기대감
◾ 글로벌 위험사회 국면에 한국의 대처가 갖는
교훈
◾ Pandemic Korea: 글로벌 위상(status)에서 위
치(positioning)로의 인식 전환: “역할과 연대를
위한 정보공유”
◾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 시민의식(civil 
awareness)과 사회체제(social system)의 견제
와 균형

153. 포스트코로나 시대 뉴 노멀: 서드라이프

서드라이프(Third Life)란 무엇인가

◾ 실제세계(Real World)와 가상세계(Virtual World)이
구분되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시대의 라이프스타일
◾ 현실이 가상보다 더 가상적인, 가상이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삶
◾ VR, AI 등 첨단기술의 도래에 따른 삶은 미래에 대
한 성찰
◾ 기술결정론과 경제결정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3
의 삶에 대한 가능성
◾ 사적인 것과 공공적인 것을 넘어서는 제3의 사회로
서 공통재(The Commons)의 사회
◾ 국가와 시민 사회의 새로운 관계설정으로서 제3의
사회체제
◾ 글로벌과 로컬, 제국과 식민, 문명과 야만의 근대적
패러다임을 해체
◾ 실재의 감각과 가상의 감각을 융합하는 제3의 미학
과 감수성의 발견

163. 포스트코로나 시대 뉴 노멀: 서드라이프

서드라이프(Third Life)의 인식론

◾ 서드라이프는 서드스페이스라는 시공간적 환경의
주체의 삶을 조명

◾ 서드라이프에서 ‘제3’이 의미하는 것은 잠재성의 의
미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종합
의 의미.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를 넘어서는, 카오스
와 코스모스를 넘어서는 사회와 세계 인간의 조건을
탐색

◾서드라이프는 미적인 것, 감각적인 것의 활성화를
통해 인간의 역능을 극대화하는 일상의 삶을 기획
•서드라이프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시장 결정론에
서 벗어나되, 그것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
라 기술과 시장을 전유하는 대안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어소시에이션을 상상.

• 서드라이프는 기후변화, 인류세로 대변되는 인간중
심주의의 반성과 대안적 생태 삶을 추구

173. 포스트코로나 시대 뉴 노멀: 서드라이프

“서드라이프”로서 포스트코로나
사회문화환경1-사회적 거리두기

◾ 코로나19 국면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는 사회적 차단(social lockdown): 물리적 거리 두기. 
비대면 소통, 공간의 고립, 문화여가 공간의 폐쇄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거리두기: 
-과잉노동과 과잉소비 사회로부터 거리두기
-재난과 위험사회로부터 거리두기
-반생태적 엔트로피로서부터 거리두기
-사회적 우정으로서 연대와 연합의 네트워크
-온라인 공간에서의 새로운 감각을 발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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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포스트코로나 시대 뉴 노멀: 서드라이프

“서드라이프”로서 포스트코로나
사회문화환경2-기술과 인간의 공진화

◾ <코로나19가 바꾸는 16가지 세상 변화>(퓨처타임즈, 2020년
4월 1일자)
자급자족, 태양광발전, 빠른 추적기술, 보편적 기본소득, 통치성
의 경고, 최소한으로 살기 사랑하기, 분산인터넷 프로토콜, 소
문과 진정한 진실. 텔레프레즌스. 코로바 베이비 붐, 의료인, 위
대한 책 영화가 , 긴급프로토콜 엡데이트, 수면연장재탄생, 집
단지성과 집단신념, 공공의 적, 

◾ <코로나19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을 영구적으로 바꾸고 있
다> (퓨처타임스, 2020년 4월 20일자
가상현실: 이동통신 및 사회화, 5G: 유비쿼터스 및 차세대 네
트워크, 데이터 과학: 미디어를 통한 데이터 수집, 블록체인: 신
뢰할 수 있는 추적 및 잘못된 정보 관리, 센서: 건강 정보를 추
적하는 바이오 센서, 기계학습: 백신과 약물이 더 빠르고 저렴
하게, 3D프린팅: 의료 기기 프린팅

193. 포스트코로나 시대 뉴 노멀: 서드라이프

“서드라이프”로서 포스트코로나
사회문화환경3-새로운 감각의 세계

◾ 인간행동의 새로운 트렌드 (COVID-19: 5 new human truths 
that experiences need to address, Accenture, 2020, 4.3. 
비가시적 위협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비용, 가상의 세기(virtual 
century), 보건 비즈니스의 부상, ‘방콕하기’(cocooning), 권한의
재창조(정부와 집단의 행동)

◾ 사운드, 이미지, 텍스트의 융합적인 감각. 오감의 확장. 
◾ 서드라이프 엔터테인먼트: 서드라이프게이밍, VR시네마, 네
트워크퍼포먼스, 온라인 콘서트, 포스트 휴먼 미디어아트

◾ 유비쿼터스 생태적 삶의 도래: 자연과 기술을 배척하지 않고
함께 연결하여 살아가는 스마트 도시 안의 기술 친화 생태적
삶. 건강하게 사는 삶. 빅데이터와 명상,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204.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문화정책의 구상

“민주주의와 통치성의 재구성”

◾ 근대적 민주주의, 산업화 시대 민주주의의 종말: 개인
의 방임에 근거한 자유와 대의제로서의 민주주의 정치
가 갖는 한계: 
-타자와 공동체와의 공감 없는 자율, 소통과 이해 없는
통치와 규율의 한계. 

◾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한 한국의 주 요인: 투명성, 열린
소통, 민관협력(뉴시스, 202년 5월 1일자, <외신들 “한국
코로나 방역 요인은 ‘투명성, ‘소통, 협력”>)

◾ 포스트 통치성: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국가”의 규율권
력으로서의 근대적 통치성에서 시민사회와 투명하게 소
통하고, 전문적 역량을 협력하는 협치의 공동체로. 국가
통치성에 대한 시민적 통제와 요구

◾ 전염병, 구제역, 질병,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는 국가 사
회정책의 자원의 배분

214.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문화정책의 구상

“글로벌 위험사회를 넘어: 
팬옵티콘에서 어소시에이션으로

◾ 울리히 벡(Ulrich Beck )의 글로벌 위험사회: 기후
변화, 금융위기, 테러리즘
◾ 팬데믹(pandemic)으로서 글로벌 위험사회: 사회
적 공포와 일상의 단절,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의
위기
◾ 글로벌 팬옵티콘(panopticon): 전자감시, 프라이
버시 침해, 국경의 폐쇄, 인종주의 혐오의 귀환. 

◾ 팬데믹 사태에 대응하는 세계 시민들의 연대, 자
원을 공유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개방하며, 글로벌
자본과 세계 헤게모니 권력의 통제에 저항하는 다
중들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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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책 영화가 , 긴급프로토콜 엡데이트, 수면연장재탄생, 집
단지성과 집단신념, 공공의 적, 

◾ <코로나19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을 영구적으로 바꾸고 있
다> (퓨처타임스, 2020년 4월 20일자
가상현실: 이동통신 및 사회화, 5G: 유비쿼터스 및 차세대 네
트워크, 데이터 과학: 미디어를 통한 데이터 수집, 블록체인: 신
뢰할 수 있는 추적 및 잘못된 정보 관리, 센서: 건강 정보를 추
적하는 바이오 센서, 기계학습: 백신과 약물이 더 빠르고 저렴
하게, 3D프린팅: 의료 기기 프린팅

193. 포스트코로나 시대 뉴 노멀: 서드라이프

“서드라이프”로서 포스트코로나
사회문화환경3-새로운 감각의 세계

◾ 인간행동의 새로운 트렌드 (COVID-19: 5 new human truths 
that experiences need to address, Accenture, 2020, 4.3. 
비가시적 위협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비용, 가상의 세기(virtual 
century), 보건 비즈니스의 부상, ‘방콕하기’(cocooning), 권한의
재창조(정부와 집단의 행동)

◾ 사운드, 이미지, 텍스트의 융합적인 감각. 오감의 확장. 
◾ 서드라이프 엔터테인먼트: 서드라이프게이밍, VR시네마, 네
트워크퍼포먼스, 온라인 콘서트, 포스트 휴먼 미디어아트

◾ 유비쿼터스 생태적 삶의 도래: 자연과 기술을 배척하지 않고
함께 연결하여 살아가는 스마트 도시 안의 기술 친화 생태적
삶. 건강하게 사는 삶. 빅데이터와 명상,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204.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문화정책의 구상

“민주주의와 통치성의 재구성”

◾ 근대적 민주주의, 산업화 시대 민주주의의 종말: 개인
의 방임에 근거한 자유와 대의제로서의 민주주의 정치
가 갖는 한계: 
-타자와 공동체와의 공감 없는 자율, 소통과 이해 없는
통치와 규율의 한계. 

◾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한 한국의 주 요인: 투명성, 열린
소통, 민관협력(뉴시스, 202년 5월 1일자, <외신들 “한국
코로나 방역 요인은 ‘투명성, ‘소통, 협력”>)

◾ 포스트 통치성: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국가”의 규율권
력으로서의 근대적 통치성에서 시민사회와 투명하게 소
통하고, 전문적 역량을 협력하는 협치의 공동체로. 국가
통치성에 대한 시민적 통제와 요구

◾ 전염병, 구제역, 질병,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는 국가 사
회정책의 자원의 배분

214.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문화정책의 구상

“글로벌 위험사회를 넘어: 
팬옵티콘에서 어소시에이션으로

◾ 울리히 벡(Ulrich Beck )의 글로벌 위험사회: 기후
변화, 금융위기, 테러리즘
◾ 팬데믹(pandemic)으로서 글로벌 위험사회: 사회
적 공포와 일상의 단절,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의
위기
◾ 글로벌 팬옵티콘(panopticon): 전자감시, 프라이
버시 침해, 국경의 폐쇄, 인종주의 혐오의 귀환. 

◾ 팬데믹 사태에 대응하는 세계 시민들의 연대, 자
원을 공유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개방하며, 글로벌
자본과 세계 헤게모니 권력의 통제에 저항하는 다
중들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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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문화정책의 구상

재난에 대응하는 통합적인 사회문화정책 구성
◾ 재난 국면 “생명관리장치”로서의 방역과 보건의료 체제의 공공성 강화: 의료민영화
반대. 공공의료와 보건체제의 재구조화
◾ 포스트코로나 사회보장 체계: 피해 구제에서 선제적 사회보장 체제로의 전환. 기본
소득과 최저임금제 개선. 소상공인, 저속득층, 플랫폼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체계
마련
◾ 보건의료+공교육+과학기술+ 문화예술의 통합적 사회정책 모델 구성: 정책의 공유
, 정보의 상호교류, 재난 대비 사전 매뉴얼, 사회정책의 통합과 네트워크

234.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문화정책의 구상

문화예술의 생태계: 다중플랫폼의 실현
을 통한 문화예술의 창작-유통-향유 체
계의 민주화

◾ 물리적 공간(극장, 영화관, 미술관) 중심의 예술플
랫폼의 확장: 온라인, 사이버공간, 네트워크 퍼포먼
스
◾ 예술의 미적 체험의 다중성: 현장에서 느끼는 직접
적인 미적 체험과 온라인공간에서 느끼는 상호작용
의 미적 체험의 다중성. 
◾ 예술의 재난, 재난의 예술: 예술인의 사회보장체제
의 강화(고용보험, 창작 준비금, 국민연금, 공공임대
주택, 창작 공간의 공유). 
◾ 고등 예술교육의 온라인화를 위한 환경 구축
◾스마트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첨단기술 플랫폼의
프로덕션 시스템 구축

244.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문화정책의 구상

생태문화 코뮌: 발가벗은 삶, 심심한 라
이프스타일, 기술문화와 함께하는 명상
과 사유하는 삶

◾ 조르주 아감벤(Giorgio Agamben): 인간의 성찰: 
인간의 동물화로서 발가벗음 삶(bared life)-인간의
인간되기

◾ 자기관리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과잉 소비를 억
제하는 생태문화적 삶. 교육과 학습, 그리고 충분한
여가를 통한 휴식
◾ 인류세 질병 재난 시대를 극복하는 자원의 공유
와 공통의 문화를 위한 코뮌적 삶의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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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문화정책의 구상

재난에 대응하는 통합적인 사회문화정책 구성
◾ 재난 국면 “생명관리장치”로서의 방역과 보건의료 체제의 공공성 강화: 의료민영화
반대. 공공의료와 보건체제의 재구조화
◾ 포스트코로나 사회보장 체계: 피해 구제에서 선제적 사회보장 체제로의 전환. 기본
소득과 최저임금제 개선. 소상공인, 저속득층, 플랫폼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체계
마련
◾ 보건의료+공교육+과학기술+ 문화예술의 통합적 사회정책 모델 구성: 정책의 공유
, 정보의 상호교류, 재난 대비 사전 매뉴얼, 사회정책의 통합과 네트워크

234.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문화정책의 구상

문화예술의 생태계: 다중플랫폼의 실현
을 통한 문화예술의 창작-유통-향유 체
계의 민주화

◾ 물리적 공간(극장, 영화관, 미술관) 중심의 예술플
랫폼의 확장: 온라인, 사이버공간, 네트워크 퍼포먼
스
◾ 예술의 미적 체험의 다중성: 현장에서 느끼는 직접
적인 미적 체험과 온라인공간에서 느끼는 상호작용
의 미적 체험의 다중성. 
◾ 예술의 재난, 재난의 예술: 예술인의 사회보장체제
의 강화(고용보험, 창작 준비금, 국민연금, 공공임대
주택, 창작 공간의 공유). 
◾ 고등 예술교육의 온라인화를 위한 환경 구축
◾스마트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첨단기술 플랫폼의
프로덕션 시스템 구축

244.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문화정책의 구상

생태문화 코뮌: 발가벗은 삶, 심심한 라
이프스타일, 기술문화와 함께하는 명상
과 사유하는 삶

◾ 조르주 아감벤(Giorgio Agamben): 인간의 성찰: 
인간의 동물화로서 발가벗음 삶(bared life)-인간의
인간되기

◾ 자기관리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과잉 소비를 억
제하는 생태문화적 삶. 교육과 학습, 그리고 충분한
여가를 통한 휴식
◾ 인류세 질병 재난 시대를 극복하는 자원의 공유
와 공통의 문화를 위한 코뮌적 삶의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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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세션Ⅳ : 사회문화분야 대응과 과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과 사회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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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과 
사회정책의 과제

  이현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은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목차

1. COVID-19의 영향
 가. 가구빈곤의 위험 증가
 나. 취약층의 생활곤란 가중
2. COVID-19에 대한 정책대응 현황
 가. 외국의 정책대응과 시사점
 나. 국내 정책대응의 성과와 한계
3. COVID-19로 인한 가구소득변화 조사 결과
4.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한 과제
 가. COVID-19가 남긴 교훈
 나. 사회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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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VID-191)의 영향

○ 본 발표는 COVID-19의 사회적 영향을 파악하고 기존 대책에 대한 검토

와 향후 사회정책의 과제를 논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COVID-19의 영향 중 가구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하되 취약계

층에 대한 영향을 가능한 수준에서 포괄 

○ COVID-19의 발생과 영향 개요

－ 2019년 말 발병하기 시작, 2020년 3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은 많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였을 뿐 아니

라 경제적, 사회적 위험을 증폭시켰음. 

자료: 질병관리본부 트위터@yonhap_graphics에서 재인용. 

－ 경제활동 위축, 경제성장률이 세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추정

Ÿ 국제통화기금(IMF)은 COVID-19의 영향으로 2020년 세계경제성장

률은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Ÿ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 –1.4%(한국은행).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

저치

가. 가구빈곤의 위험 증가

1)  “코로나19”의 정식 명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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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으로 COVID-19의 사회경제적 영향의 심각성에 대하여 논의.

⧠고용률 하락과 실업 증가

○ ILO는 COVID-19가 실업과 불완전고용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2)

－ 실업은 2019년 188백만을 기준으로 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

우 세계적으로 5.3백만,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경우 24.7백만 명 증가

하는 것으로 추정. 

Ÿ 심지어 높은 소득의 국가들에서도 7.4백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그림 1> 시나리오별 COVID-19의 고용에 대한 영향 

자료: ILO  

Ÿ ILO는 COVID-19로 인한 영향에서 서비스 부문, 관광, 여행, 소매업

이 취약할 것으로 전망

Ÿ 한편 COVID-19에 대한 정책대응과 관련하여 특히 비공식고용의 증

가에 주목, 위험에 대응하는 전형적 대처도 쉽지 않을 것이라 지적

○ 지난 3월 우리나라 고용률과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감소3)

2) https://www.ilo.org/global/topics/coronavirus/impacts-and-responses/lang--en/index.htm 
2020. 03. 23 추출

3) 통계청(2020. 4. 17). 2020년 3월 고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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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5.4%로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

Ÿ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1.0%로 전년동월대비 1.9%p 하락

－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Ÿ 60세이상, 40대, 50대에서 실업률 상승

－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36만 6천명, 18.3%), 가사(7만 6천명, 

1.3%)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51만 6천명 증가

Ÿ 구직단념자는 58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4천명 증가

<그림 2>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자료: 통계청(2020. 04. 17). p. 3 

－ 취업자는 2,660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 5천명 감소

Ÿ 도매및소매업(-16만 8천명, -4.6%), 숙박및음식점업(-10만 9천명, 

-4.9%), 교육서비스업(-10만명, -5.4%) 등에서 감소

－ 취약집단의 소득감소 위험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

Ÿ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5만 9천명 증가하

였으나, 임시근로자는 42만명, 일용근로자는 17만 3천명 각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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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감소와 빈곤증가

○ 국제기구의 근로소득 증가 추정

－ ILO는 COVID-19의 영향으로 비관적 수준을 가정한 추정에서는 이전

과 비교하여 근로빈곤이 35백만, 중간수준의 심각수준을 가정한 경우 

20.1백만 증가할 것으로 추정4)

Ÿ 특히 노인과 젊은이의 실업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정. 자

영자, 긱노동자, 이주노동자도 취약한 집단으로 분류

Ÿ 가구 내 돌봄의 부담이 크고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에 

대한 영향도 상대적으로 클 것

○ 한국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 증가와 근로빈곤의 위험수준

－ 우리나라의 2020년 3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5만 6천명, 구직급여 

수혜자는 60만 8천명, 지급건수 1회당 수혜금액은 133만원5)

－ 실업급여 수급자 60.8만 명 고용보험 도입이후 최대 수치.

Ÿ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56천명으로, ‘보건복지’(35.3천명), ‘제조

업’(19.1천명), ‘건설업’(15.6천명), ‘도소매’(14.8천명), ‘교육서비

스’(14.6천명)을 중심으로 신청자가 많음

－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더 심각하다는 점,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음을 고려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 무급휴직자의 

규모가 작지 않을 것

Ÿ 우리나라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경우(2019. 8 기준) 87.5%이

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37.9%임. 정규직 가입률은 2009년 79%에서 

꾸준히 개선, 반면 비정규직 가입률은 2013년 39.4% 이후 악화, 

2017년 이후 다소 개선되었으나 매우 낮음.6)

4) https://www.ilo.org/global/topics/coronavirus/impacts-and-responses/WCMS_739047/lang-
-en/index.htm 2020년 3월 24일 추출
5) 고용노동부(2020. 4. 14)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 3월 노동시장 동향. 
6) https://dashboard.jobs.go.kr/index/detail?pg_id=PDCT030401&data2=DCT030401&ct_type=
run 2020. 4. 28일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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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약층의 사회권 붕괴 위험

○ 대규모 생활시설 운영과 취약계층의 감염 위험‧대응력 취약 

－ 생활시설 및 생활시설과 유사한 거주방식 복지 및 돌봄 시설의 감염위

험 재확인

－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74명 감염), 경북 봉화의 노인요양원(51명 감염)

등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발생.

－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의 경우 환자 이송 후 지원 등도 쉽지 않은 해

결과제로 부상

－ 종사자의 감염도 적지 않아 돌봄 공백 위험도 경험.

○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으로 인한 기초적 일상 유지 위협

－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노인일자리, 정신재활시

설, 노숙인 이용시설 등 다수의 이용시설이 긴 시간 휴관 조치되면서 

돌봄공백 위험과 돌봄 부담의 위험을 경험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한작업치료사 공동으로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COVID-19로 인하여 장애인의 외부활동, 에너지발산, 수면과 식사에

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으며 발달장애인과 부모의 스트레스(10점 ‘매

우 심하다’)는 7.23과 7.93으로 매우 높았음7). 

Ÿ 이들의 희망지원은 ‘방역된 안전한 항소에서 개별 및 소수 교육‧돌봄

지원’이 가장 높았음. 

－ 이용시설의 폐쇄 등 취약인구집단의 고립심화. 위기화, 극단적 사고 발

생 위험

Ÿ 지난 3월 17일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 자녀와 동반 자살(경향

신문 4. 25일자)

○ 가정폭력 등 폭력위험 심화

7) 전국장애인부모연대(2020. 4.9) 코로나 19 발생 80일, 1585명의 부모가 말하느 발달장애인가 가족의 
삶. http://www.bumo.or.kr/bbs/board.php?bo_table=B32&wr_id=161 2020.04.28.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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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가정폭력 증가 초래. 

Ÿ 경제적 불안과 스트레스 등이 가정 내 공격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2009년에 세계금융위기 시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바 있음. 

Ÿ COVID-19는 경제적 불안에 고립이 더해져 사고위험은 더 클 것으

로 추정. 가족이 고립되어 함께 보내는 시간 더 증가하고 고립과 피신

이 쉽지 않아 위험성은 더 높을 것으로 지적

－ 세계에서 가정폭력 증가조짐이 감지되고 있음8). 

Ÿ 벨지움의 경우  3월 12일 봉쇄조치 이후 가정폭력이 증가. 4월 7일 

Flemish Helpline에는 봉쇄 1주차와 비교하여 3주차에 상담전화가 

70% 증가

Ÿ 프랑스는 봉쇄이후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개입이 36%증가

Ÿ 영국 한 자선기관에 따르면 격리조치 이후 전화상담 25%, 웹방문 

150% 증가 

○ 서비스의 지역격차로 인한 서비스 접근성보장 위험 

－ 감염병을 전담하는 지역거점병원 및 격리병상은 지역 간 편차가 큰 상

황(김남순, 2020. 03)

－ 돌봄인프라, 긴급인력투입 잠재력 격차도 특정 지역 문제의 심각성을 

재확인시킬 수 있었음. 

2. COVID-19에 대한 정책대응 현황

 가. 외국의 정책대응과 시사점

⧠외국 정책대응의 유사점

○ COVID-19에 대응하는 각국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골자로 한다

8) 
https://en.wikipedia.org/wiki/Impact_of_the_2019%E2%80%9320_coronavirus_pandemic_on_
domestic_violence#United_Kingdom 2020. 4. 27 추출



- 272 -

는 점에서 유사(노대명. 2020. 68)

－ 고용유지 지원을 통해 해고를 억제

－ 실업수당을 통해 실업자를 지원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소득지원과 금융지원을 강화

－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 및 조세 납부 유예

○ COVID-19에 대응하는 각국의 사회보장정책은 아래와 같이 요약가능

－ 보건의료(18.9%) → 실업 대책(17.9%) → 사회부조(17.9%) 순, 

－ 해당 정책에서 취했던 조치는 급여 수준 인상(23.2%) → 적용 범위 확

대(22.1%) → 접근성 제고(11.6%) 순(ILO, 2020, 노대명 외 2020. 

p.71에서 재인용).

－ 외국의 대응정책 중 개인과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또는 개인이나 

가구에 상대적으로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요약하면 아

래의 표와 같음.

<표 1> COVID-19 대응 주요국의 개인 및 가구 지원

국가 지원내용

스웨덴

○ 상병급여 대기기간 일시중단(4~5월) 및 급여 전액 정부 부담 
○ 실업보험 자격조건 완화 및 최고·최저액 인상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보조금 받는 일자리의 보

조금 지급기간 연장, 창업지원 최대기간 연장, 청년 일자리 및 녹색일자리 
확대, 직업훈련·교육 확대 

○ 학생지원 소득한도 일시해지(특히, 보건의료분야) 

프랑스

○ 자녀돌봄 휴직자 중 공기업 종사자는 급여의 100%, 사기업종사자는 급여의 
90%지원. 가사도우미는 통상임금의 80%지원

○ COVID-19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병가환급금 증액 
○ 실업급여 연장(실업보험 개혁 일부 연기). 실업수당을 급여의 84%수준으로 

2개월간 지급. 피해를 입은 자영자‧프리랜서 등에 대해 월 1500유로 지급 
○ 사회권 확대(최소 복지혜택, 장애인 혜택) 
○ 구매력 보너스 지급 조건 완화 

독일 

○ 고용유지를 위하여 근로시간단축 기업의 급여감소분을 사회보험으로 12개월 
지원. 

○ 실업수당 신청조건 완화
○ 영향을 받은 프리랜서, 자영자, 소상공인 대상 1인당 최대 9000-1만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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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재구성. 노대명 2020 p. 69. 여유진 2020 p. 3-4. 

⧠외국의 정책대응의 상이점

○ 국가별 대응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의 작동과 추가 대응

－ 소득보장제도가 실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층 실업자를 포함하여 소득

상실에 적절하게 작동하고 각종 주요 서비스 제공에서 기초보장이 이

루어진 사회는 COVID-19와 같은 위기에 대한 정책 대응이 상이

Ÿ 유럽 주요국은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위에 자영자, 소상공인 등 피해

를 입은 집단에 신속하게 높은 수준의 지원을 선지원(先 支援) 후 심

사 (後 審査)방식으로 지원(노대명, 2020. p. 69-71)

Ÿ 전 국민 대상 포괄적 소득지원 또는 준보편적 소득지원제도를 예정하

는 나라는 미국, 일본, 아시아 일부국가(노대명 2020, 여유진 2020 

참조)

－ 일회적 위기 대응방식의 보편적 소득지원(경기부양책으로서의 기능도 

유로 지원계획 발표 
○ 사회급여(사회법 제2권 제2호(SGB II)에 따른 구직 자에 대한 기초생계지원
○ 사회법 제12권 제2권 제2호(SGB XII)에 따른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접근이 6

개월간 완화되며 자산과 아파트 규모는 고려하지 않음.  
○ 소득을 상실한 부모는 한시적으로 아동수당 (Kinderzuschlag) 혜택 

영국

○ 자영자를 위한 유니버설 크레딧(UC) 적용(3월 20일). 12개월 동안 수당을 
1000파운드까지 상향조정, 최저소득기준 적용제외 

○ 법정 병가 휴직급여 대기기간 폐지 
○ 개인소득세 납부 유예(2021년 1월 31일까지) 

미국 

○ 일차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가족지원법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무료 검사, 2
주간 유급 병가, 최대 3개월의 유급병가 제공. 주정부의 실업보험기금 지원, 
주정부 메디케이드 지원 

○ 가정과 기업 지원을 위한 CARES법에 따라 기준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성
인 1인당 1200달러, 아동 500달러 직접 지원, 

○ 실업보험의 급여액 증액, 급여대상 확대(자영자, 긱노동자), 급여기간 연장
(26주에서 39주까지로), 

○ 연방학생대출 이자 및 원급 상환 연기 

일본

○ 자녀의 휴교 및 휴원에 따른 부모의 휴직 지원(3월 10일) 
○ 납세자의 요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개인‧기업의 세금 납부 연기
○ 소득의 절반이상 감소 가구 대상 가구당 30만 엔을 지급
○ 6조엔 예산의 가구 및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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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이 필요한 정책기반에 대한 숙고 필요 

Ÿ 사태를 방치하는 국가는 최악이므로 사태 발생 이후 국가는 긴급한 

지원에 나서야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일시적 소득지원 방식은 차선일 

뿐이라는 점 주지할 필요. 이점에 대한 지적은 노대명(2020) 참조 

Ÿ 위기 시 예외적, 그리고 일시적 소득보장정책을 대대적으로 활용하여

야 하는 취약한 사회보장기반에 대한 반성 필요

○ 고용유지 지원과 실업자 지원의 강조도 상이

－ 고용유지와 실업자 지원이 공히 활용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유럽선진복

지국가의 경우 고용유지를, 미국은 실업자지원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

하는 모습을 보임

 나. 국내 정책대응의 성과와 한계

－ COVID-19에 대한 정책대응의 수준과 차원은 다양

Ÿ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노동자의 일자리 단위 지원, 가구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등 지원의 지점도 다양

Ÿ 가구와 개인에 대한 지원에서도 감세, 감면과 소득(또는 바우처)지원 

등 형태도 다양 

○ 검토정책범위 

－ 가구와 개인단위 지원 중심으로 정리한정

－ 사회복지시설 대상 정부 정책 포괄

－ 현재 발표된 가구 및 개인 대상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음. 

⧠사회보험료 감면 및 납부유예

－ 국민연금은 소득감소자에게 국민연금 납부유예 적용.

－ 건강보험료 경감 하위 20%-40% 대상 3-5월 3개월 30% 납부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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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일부 경감 및 납부유예 적용

⧠저소득층 소득 및 바우처 지원

○ 아동수당대상자 인당 40만원 상당 상품권 4개월분 지급 

○ 노인일자리 쿠폰: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급여를 상품권으로 수령희망자

에 대하여 20%의 인센티브 추가상품권 지급  임금 선지급

○ ‘저소득층 소비쿠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소비쿠폰(상품

권)을 한시적으로 지원.  4인 가구 기준 108-140만원을 4월에서 7월까

지 4개월 지원

○ 긴급재난지원금

－ 모든 국민대상 가구규모에 따라 40-100만원 상당 쿠폰 차등지급

Ÿ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당초 선별적 지원으로 설계되었음. 긴급재난

지원금은 3월 본인부담건강보험료 합산액 소득 하위 70% 가구 대상, 

가구원수별 차등지급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지원으

로 추진될 예정임을 3월 30일 정부가 발표  

○ 긴급복지지원제도

－ 지원대상 위기 사유 확대

Ÿ 긴급복지지원법 상 위기 사유에 더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 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실직 등’ 추가

Ÿ COVID-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

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 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 한 경우(2020.4.6. 보

건복지부고시) 지원 가능

Ÿ 긴급지원의 일반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중소도시 기준 1억 

1800만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하고, 금융재산 공제액도 기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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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지원 가능

○ 일부 지방정부는 재난대응 소득지원을 추진

－ 서울, 대구, 광주 등 일정 소득이하 가구당 일정액(30만~90만원) 지원 

추진. 일부 지역은 일정소득 이하 주민 1인당 50~100만원 지원

－ 울주군은 전 주민 대상 1인 10만원 지원, 강원과 화성은 소상공인 지원

－ 일부 지방정부 지방세 부담경감. 예를 들어 부산시, 울릉군 등

○ 직접적인 소득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슈가 검토될 필요

－ 제도의 적용시점과 지속기간

－ 대상자파악의 현실성과 보편적 지원의 이점, 선지원후사정의 가능성과 

장단점.

Ÿ 일정소득을 기준으로 나타날 수 소득역전의 영향, 

Ÿ 조사기준시점을 고려한 자산조사의 구현가능성 등 

－ 재원마련은 제도 설계에 따라 그 내용이 상이하여질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할 필요 

⧠돌봄지원

○ 가족돌봄(휴가)지원: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1인에 대하여 휴

가 5일에 대한 지원, 한부모 가정은 최대 10일에 대한 지원. 지원금 일당 

5만원 최대 50만원

○ 1:1 방식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부담 완화

○ 긴급돌봄 제공, 유치원과 학교, 지역돌봄시설에서 오전 9시에서 5(7시까

지로 연장)시까지 긴급돌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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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한나‧김유휘. 2020. p 7에서 재인용

⧠사회복지시설의 감염병 관리 관련 정부 정책

－ 정부는 이용시설 폐쇄, 휴관, 생활시설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 제공9)

－ ‘장기요양기관 안전 관리 매뉴얼’외 감염병 관리 및 대응 안내가 선언

적‧추상적 수준‘

－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은 감염병 발생 시 시설장, 사무국장, 간

호과장,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시설 내 인력이 확산 단계

별로 해야 할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제시

⧠기타

○ 이 밖에 고용지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고용유지, 청년고용장려금 추가확보, 취성패 대상 확대 등 고용지원은 

일할 기회, 근로의 권리 보장 뿐 아니라 도 가구의 소득에 적지 않은 영

향을 줄 것

3. COVID-19로 인한 가구소득변화 조사 결과

○ COVID-19의 가구소득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전화조사 실시

－ COVID-19로 인한 가구소득 감소 현황과 희망하는 정책대응을 파악

하기 위하여 전국 19세 이상 남녀 2,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9) 가이드라인 제공 예는 아래와 같음. 보건복지부. (2020. 2. 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대비 아동복지시설 대응 지침(3
판). 국민건강보험. (2020. 2. 20.). 「코로나19(COVID-19)」 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입소, 재가)용. 보건복지부 장애
인권익지원과. (2020. 2. 24.).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관련 대응 방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2020. 2.).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 유행 대비 정신요양시설 대응 지침. 안수란 외(20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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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비례할당(2020년 3월말 주민

등록인구현황 자료 기준)으로 표본구성, 조사 후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가중치 적용

－ 유무선 전화조사 방식으로 2020년  4월 9일~4월 16일 동안 조사

가. 소득감소 현황

⧠소득감소 경험 비율

○ 개인과 가구원의 소득감소 경험 비율

－ 응답자의 32.2%가 COVID-19 확산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

Ÿ 응답자의 54.9%는 본인 포함 가구원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응

답하였으나,  45.1 %는 본인 또는 가구원의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

[그림 3] 소득감소 경험 응답비율(단위:%)          [그림 4] 소득감소 경험 가구원 구성 유형(단위:%)

자료: 전국 성인 남녀 2,002 명 전화조사 결과 

－ 응답자의 54.9%는 본인 포함 가구원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응

답하였으나,  45.1 %는 본인 또는 가구원의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

○ 소득수준별 소득감소 경험

－ 2019년 기준 가구 월평균 소득이 100~ 300 만원 미만인 가구가 소득

감소 경험비율이  36.5%로 가장 높음 

－ 2019년 기준 개인 월평균 소득에 따른 결과와도 유사, 100~200만원 



- 279 -

미만인 경우 소득감소 경험 비율이  45.7%로 가장 높음

[그림 5] (2019년)가구소득과 개인소득 수준별 소득감소 경험 응답비율(단위:%) 

자료: 전국 성인 남녀 2,002 명 전화조사 결과 

○ 고용형태별 소득감소 경험

－ 고용형태별로 보면 프리랜서나, 특수 고용 형태인 의존도급인의 소득

감소 경험 비율은 매우 높음( 74.0%). 

Ÿ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 또한 소득감소 경험 비율이 72.3%로 높음

Ÿ 정규직과 미취업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40% 이상이 소득감소를 경험

[그림 6] (2019년) 고용형태별 소득감소 경험 응답비율(단위:%)

자료: 전국 성인 남녀 2,002 명 전화조사 결과

○ 고용형태와 가구원의 소득감소

－ 본인 소득만 감소한 비율이 고용주‧자영업자‧프리랜서 및 특수고용형태

<가구>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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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존도급인의 경우 50% 이상, 임시일용직의 경우도 34.1%로 높음

－ 정규직과 미취업자의 경우 본인과 다른 가구원의 소득 모두 감소하지 

않은 비율이 높음

[그림 7] 소득감소 유형(단위:%)

자료: 전국 성인 남녀 2,002 명 전화조사 결과

○ 고용보험가입과 소득감소 경험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65.9%가 소득감소 경험

－ 고용보험 가입자가 30%가 소득감소 경험한 것과 비교하여 미가입자의 

소득감소 경험은 2배 이상

[그림 8] (2019년)고용보험 가입유무별 소득감소 경험 응답비율(단위:%)

자료: 전국 성인 남녀 2,002 명 전화조사 결과

－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2019.8월 기준 

각각 57.1%, 26.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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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정규직은 87.2%, 비정규직은 44.9%(통계청, 2019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p16).

⧠소득감소의 수준

○ COVID-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36.7%는  소득

이 0으로 감소함

Ÿ 2019년 말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에서 300미만인 가구에서 소

득이 0으로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대개 공적 이전 수급 가구이거나 

소득이 없었던 가구이기 때문에 시장의 위축으로 바로 위의 소득계층

이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

－ 미취업자의 60.2%가 소득이 0으로 감소하였으며, 임시일용직이나 특

수고용형태의 의존도급인이 소득이 0으로 감소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9] 고용형태별 소득감소(0으로) 규모(단위:%)

자료: 전국 성인 남녀 2,002 명 전화조사 결과
주: 코로나19확산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자만 분석

나. 소득감소의 원인

⧠ COVID-19 이후 소득이 감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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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감소 이유

－ 코로나19 확산 이후 응답자(개인)의 소득이 감소한 주요 이유는 매출감

소로 인한 것

－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소득감소는 16.7% 이며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14.4%

[그림 10] 소득감소 이유(단위:%)

자료: 전국 성인 남녀 2,002 명 전화조사 결과
주: 코로나19확산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자만 분석, 

－ 소득이 높을수록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 경험비율이 높음, 소득

이 낮을수록 휴업으로 인한 소득감소 경험비율은 늘어남

－ 정규직은  매출감소와 근로시간 감소로 인해 소득감소 경험 비율 높음

Ÿ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 노동자와 임시‧단기 노동자의 소득감소는 휴업

이나 실직, 근로시간 감소 비율이 높음

Ÿ 고용주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매출감소로 인한 소득감소 

비율이 높음

Ÿ 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고용인과 같은 의존도급인은 매출감소, 휴업 및 

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소득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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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고용형태별 소득감소 이유(단위:%)           [그림 12] 연령별 소득감소 이유(단위:%)

자료: 전국 성인 남녀 2,002 명 전화조사 결과
주: COVID-19확산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자만 분석, 

○ 젊은 층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감소 경험 비율이 높음

－ 중장년층은 매출감소로 인한 소득감소 경험비율이 높음

다. 정부지원에 대한 인식

⧠지출부담과 대응

○ 지출부담

－ 지출 부담이 큰 영역은 생활비, 다음으로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이 큼.

[그림 13] 현재 부담이 되는 지출(단위:%)                         [그림 14] 소득계층별 지출부담되는 영역(단위:%)  

자료: 전국 성인 남녀 2,002 명 전화조사 결과

－ 모든 소득계층에서 생활비 지출 부담이 크지만,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특히 생활비부담이 크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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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대출상환 부담이 높고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전월

세 비용과 의료비지출 부담이 높다고 응답

－ 고용이 불안한, 임시단기‧의존도급인은 생활비 부담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 높고, 고용주‧자영업은 대출부담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그림 15] 고용형태별 지출부담되는 영역(단위:%)

자료: 전국 성인 남녀 2,002 명 전화조사 결과

－ 소득 감소집단은 대출상환, 전월세비용, 상가임대료, 교육비 지출부담

이 크다고 응답.

[그림 16] 소득감소 경험별 지출부담 분야(단위:%)

○ 생활비 충당방식

－ COVID-19 확산 이후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는지 파악. 본인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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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소득으로 생활비 충당하는 비율이 높음

－ 그러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예적금‧ 민간보험을 활용하거나 1,2금융권

이용의 응답율이 높아서 해당 응답은 전체적으로 33.2%에 해당 

[그림 17] 생활비 충당방법(단위:%)                    [그림 18] 소득감소경험유부에 따른 생활비 충당방법(단위:%)

자료: 전국 성인 남녀 2,002 명 전화조사 결과

－ 소득이 100만 원 이하는 정부지원금으로 생활비 충당하는 비율이 높음

－  예‧적금과 민간보험 이용하고 있는 비율과 제1 제2 금융권 이용을 통

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비율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높음. 

[그림 19] 소득계층별 생활비 충당방법(단위:%)

자료: 전국 성인 남녀 2,002 명 전화조사 결과

⧠ 지원 필요성과 지원 대상에 대한 인식

○ COVID-19 확산으로 인해 소득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87.5%가 ‘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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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응답. 

－ 소득감소 경험자는 91.2%찬성, 소득감소를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의 

85.8%도 찬성.

[그림 20] 소득지원 필요성(단위:%)

자료: 전국 성인 남녀 2,002 명 전화조사 결과

－ 모든 국민을 지원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8.3%

Ÿ 소득감소 경험한 집단이 보다 많은 대상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인식하

고 있음

[그림 21]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인식(단위:%)    [그림 22] 소득감소 경험별 도움이 필요한 대상(단위:%)       

자료: 전국 성인 남녀 2,002 명 전화조사 결과

⧠필요지원에 대한 인식

○ 지원내용에 대한 인식

－ 소득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 소득지원과 대출지원이 필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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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소득감소 경험별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야(단위:%)

자료: 전국 성인 남녀 2,002 명 전화조사 결과

○ 소득지원 정도

－ 적당한 지원금액으로는 30만원에서 50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율 높음. 

－ 소득감소를 경험한 응답자는 70만원과 100만원 사이의 금액과 1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그림 24] 소득지원정도(단위:%) 

○ 지원방식

－ 현금지원방식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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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감소를 경험한 집단이 현금이 적절한 지원방식이라고 응답한 비율

이 더 높음. 

[그림 25] 소득계층별 선호하는 지원방식(단위:%) 

○ 지원 기간

－ COVID-19가 끝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

고, 다음으로 3~4개월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소득감소를 경험한 집단이 지원기간이 COVID-19가 끝날 때 까지나 

생활이 안정적일 때까지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그림 26] 적정 지원기간(단위:%)                        [그림 27] 소득감소경험별 지원기간(단위:%)

4.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한 과제

가. COVID-19가 남긴 교훈

－ 각자도생의 사회가 갖는 한계와 사회 연대의 의미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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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불안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정장치의 중요성과 보편적 사회보장의 

가치 재확인

－ 대규모 시설과 관행적 운영 등 효율의 대가가 작지 않음. 

 나. 사회정책의 과제

⧠정책대응 추진 방향

○ 전 방위 정책 구상 필요 

－ ILO도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위하여 전 방위 정책이 필요함

을 지적 

－ 소득의 감소에 대한 정책으로는 경제적 위기 동안 휴업 노동자·단축근

로에 대한 보조와 보상 지원 프로그램/ 자영자지원/ 기타 지원에서 배

제된 집단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할 필요 

－ 사회보장제도 수급 대상 밖에서 COVID-19의 부정적 영향을 받는 집

단이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제도 적용을 고려할 필요. 

○ 정책대응의 ‘긴급추진’, ‘지속추진’ 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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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 위기 대응 지원과 중장기적 제도 정비 병행 필요

Ÿ COVID-19는 당장의 실업과 소득단절, 소득감소 뿐 아니라 이후 지

속성 수준에 따라 영향이 보다 장기화될 위험이 존재

Ÿ 단기적 위기 대응은 COVID-19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대한 

고려 필요. 2~4개월 사이, 즉 4월~5월 즈음 속행 필요. 

－ 사회보장제도의 한계와 결함, 미래 사회 대응 사회안전망 구상 본격화

할 필요

Ÿ 향후 유사 감염병, 경제적 위기 등이 반복될 위험이 적지 않음. 이에 

대한 대비로 사회보장제도는 안전한 사회구축의 기초

○ 정책대응을 마련함에 있어 다양한 정책의 조합과 조응에서 신속한 사회적 

합의가 주요

－ ILO는 정책개발에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함을 강조

Ÿ 정부(유관부처, 주요 지방정부 포괄), 정책전문가, 전국단위 노조 등 

관계자의 신속한 협력적 논의와 검토가 절실

Ÿ 폭 넒은 논의와 검토가 위험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대응을 신속하

게 생산할 뿐 아니라 집행의 안정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

⧠단기, 긴급 대응

○ 기본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과 실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지원을 병행

○ 일선 위험 대응장치 강화

－ 지원의 배제 위험을 검토하고 현장의 대응역량 강화

Ÿ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시적 재산기준 등 

완화에 대한 검토.  

Ÿ 긴급재난지원금은 빠른 속도의 지원으로 위기 대응에서 이점을 가짐. 

그러나 동 제도는 경기부양책으로서 기능이 상당히 고려된 지원. 동 

제도가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지원이 되지 못하는 가구들이 잔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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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고려

－ 긴급지원, 사례관리 등 일선의 전문적 재량을 기반으로 한 지원으로 지

원에서 배제된 위험 대응이 가능하도록 집행구조 강화

－ 보편적 지원의 불충분함으로 인한 위기 발생은 현장의 탄력적 대응이 

중요. 정책일선의 긴급지원 장치 작동하도록 보완.

○ 정서적 차원에 대한 점검과 대응모색

－ COVID-19는 경제적 위험 뿐 아니라 짧지 않은 시간 고립으로 인한 

정신적, 정서적 위험도 높였음. 

－ 과거 유사 시기의 자살률과 가정폭력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정서적 

지원의 강화, 회복력 제고가 절실

⧠중장기 대응

○ 중장기 대응은 정책비용을 낮추는 근본적 대응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은 향후 반복될 위험이 존재. 

Ÿ 사스(2002년), 신종플루(2009년), 메르스(2015년), 

COVID-19(2019-20년)과 같은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이러한 

전망은 상당히 설득력을 가짐

○ 위기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보장제도의 자동안정화 기능 강화

－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미국과 한국은 재난 기본소득 형태의 소득지원이 

추진되고 있음(여유진 2020. 04. 23. p.3 노대명 2020 등). 

－ 대부분의 분석 결과는 사회지출 총량이 높고 실업보험 등 소득보장제

도가 포괄적으로 설계된 국가일수록 경제위기의 충격, 특히 소득 감소

의 충격을 흡수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확인(노대명, 2020. 71) 

○ 고용보험과 상병지원제도 한계와 도입 등 제도적 보완 적극 검토 

－ COVID-19로 일할 기회를 잃거나 또는 아픈데 일하는 위험을 직면.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의 제도 포괄성이 충분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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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더 위험해진 집단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대안 

모색.

Ÿ 이 집단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을 개편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논의

한 바 있음. 

－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응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

도 상당 수준으로 진척된 바 있음. 상병수당 등 제도적 대응을 검토, 구

현방안 마련 필요

Ÿ 많은 유럽국가가 실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파격적으로 한 것은 보편

적 소득보장제도가 기능하였기 때문임(노대명 2020. p. 71)

○ 기초욕구영역의 서비스 강화, 특히 공공의료체계정비 

－ 의료접근성 문제는 경제적 요인과 공간적 요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 병원은 2017년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

과 조선대학교병원이 전부이며, 시도별 임시격리시설 역시 지역별 지

정 시설이나 수용 인원수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국회입법

조사처. 2020. 04. p. 21)

－ 일부 지역은 감염병 등에 대응할 병상 수 확보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

한 상황.    

－ 감염병 전문병원, 임시격리시설의 확충, 적정한 지역 안배와 효율적 운

영 방안 마련이 필요(국회입법조사처. 2020. 04. p. 21).

○ 취약층의 고립을 넘어서는 대안 모색과 안정화

－ 이번 감염병 대응은 급한 방역중심으로 집중. 향후 각종 서비스 공간의 

폐쇄 넘는 대안 준비 필요

－ 돌봄서비스 공백을 검토하고 향후 돌봄의 공백 위험과 돌봄의 과부담 

위험에 대하여 대비할 필요

Ÿ 폐쇄의 위험에 대한 민간조직의 일부 대응은 의미를 지니는 대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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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비싼 효율을 넘어 합리적 효율로 전환 모색

－ 생활시설 소형화, 독립공간과 대형공간의 재구성으로 감염위험을 낮추

고 시설 돌봄의 선진화 도모

Ÿ 예산 지원방식 등 제도 변화를 위한 면밀한 검토와 설계 필요

－ 유선, 무선, 인터넷 활용 소통 등 고립을 완화하는 각종 서비스 방식에 

대한 준비와 지역의 소규모 공동체의 가동성에 대한 검토

－ 방문돌봄서비스의 감염병 대응 체계 마련

Ÿ COVID-19에 대응하여 방문돌봄의 대응책이 다수 제시된 바 있

음.11) 

Ÿ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폐쇄, 사회적 거리두기로 취약층의 고립위험

은 상당수준 높아진 바 있음.  

Ÿ 긴급돌봄 체계에 대한 점검과 기획, 안정적 대비제도 구축필요 

Ÿ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리를 위한 지침체계화 

및 긴급(인력포함)지원

10) 노들장애인야학은 다섯 개 학급 중 하루 한 학급씩만 등교하는 형태로 부분수업을 진행. 가정방문형 모델 순회교육 실시한 사례도 
존재. 경향신문 2020. 4월 25일 기획 5면 ‘활동가들에만 의지한 무대책 공백. 장애인은 언제나 비상사태’참조. 
11) 예를 들어 서비스 이용자가 감염병이 있는 경우 가족에 의한 돌봄을 허용함. 이한나‧김유휘(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에 대한 방문돌봄서비스의 대응 및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슈앤포커스. 제378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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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서울대학교 교수

세션Ⅳ : 사회문화분야 대응과 과제 

감염병, 재난 등 대응 보건의료체계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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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재난 등 대응
보건의료체계정비 방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이종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타 12020-05-06

병명 국내발생기간 발생국
세계

사망자/
감염자

국내
사망자/
감염자

R0
(확대재생산지수)

우리나라
치사율

SARS 2003.5
~2004.1 29 774/

8,096 0/3 2-4 (9.6, 중국)

PI 2009.4.28
~2010. 5.7 전세계

?, 
USA

12,469/60.8 
million 

270/76,3759 1.44-1.66 0.04

MERS 2015.5.17
~2015.9.13 27 858/2,494 38/186 0.4-0.6 20.5

2019-
nCoV 2020.1.20-? 210 23,628

3,349,786
252/

10,801 2.2(1.4-3.9) 2.33

해외유입에 의한 재난성 신종 감염병 대유행

3 349 786 cases (82 763) 238 628 deaths (8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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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대책은여전히 ‘봉쇄혹은격리’?

Venice, Italia, 
1348

Ragusa (modern Dubrovnik, Croatia),1377

• Quarantine : Venice, Ragusa
• 검역법 :

➢ 콜레라: 5일
➢ 페스트: 6일

➢ 황열: 6일
➢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10일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 제2조제1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감염병: 그 최
대 잠복기

•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2005)

전세계 현황

면역력이 없어 모두가 위험함
그러나 노출을 줄이면 예방됨
먼저 경험한 아시아 발생 감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타 42020-05-06

첫 발병지역인 Western Pacific Region
-이 지역 경험이 전세계 대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타 52020-05-06

한국, 중국이외 지역은 증가일로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타 6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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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자연사(중국) : 전파 원리

• 지역사회 바이러스 순환이 필수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320,000 표본에서 0.14%만 검출(광둥성 1월-2월)

• 대부분 증상자와 ‘밀접 접촉’에서 발생 (밀접 접촉자의 1-5%)

• 75-85%의 집단 발병이 가족 구성원 간 감염임, 어린이에서 성인 감염사례
는 없어 보임

• 가족내 2차 감염율은 유행 초기 10%에서 빠른 격리로 3%까지 내려감

• 다른 밀접 접촉(병원감염, 요양원. 교도소, 식당)은 주 확산 원인이 아님

• 학교의 유행은 보이지 않음(유행기간 중 휴교 가능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타 7

자료원 : WHO, Report of WHO-China Joint Mission on Corona Virus Disease 2019(COVID-19) : https://www.who.int/docs/default-
source/coronaviruse/who-china-joint-mission-on-covid-19-final-report.pdf

2020-05-06

알려진 자연사(중국)- 환자 분포
• 진단시 : 약 80% 경증/중간, 15% 중증; 5% 위중

• 진행 : 약 10-15%의 경증/중간 이 중증
약 15-20% 의 중증이 위중

• 평균
• 노출 후 증상 발현 – 감염 후 5-6 일

• 경증 환자는 증상 후 2주내 회복

• 중증 환자는 3-6 주내 회복;

• 증상 후 사망까지 1주(위중)에서 2-8 주.

• 진짜 무증상환자는 매우 드믈 것 같음(1-3%)

• 무증상환자의 75% 가 증상 발현

• 어린이는 성인보다 경미하게 앓는 것으로 보임

• 수가 적고 어린이 부터 전파가 지속되는 사례 관찰 안됨

• 휴교의 이유라고 생각될 수도 있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타 8자료원 : WHO, Report of WHO-China Joint Mission on Corona Virus Disease 2019(COVID-19) : https://www.who.int/docs/default-
source/coronaviruse/who-china-joint-mission-on-covid-19-final-report.pdf

2020-05-06

알려진 자연사(중국)-바이러스

• 질병 초기 바이러스 분비가 가장 높다(SARS , 5일에 최고점)

• 증세 발현 24-48시간 전부터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다.

• 대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도 되지만 역학적으로 분변에 의한 감
염의 의미는 없을 것으로 봄

• 바이러스는 경미와 중간 정도 환자에서 7-12일, 
중증 환자는 2주 이상 배출 지속되는 것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타 9

자료원 : WHO, Report of WHO-China Joint Mission on Corona Virus Disease 2019(COVID-19) : https://www.who.int/docs/default-
source/coronaviruse/who-china-joint-mission-on-covid-19-final-report.pdf

2020-05-06

중국 - 우한과 우한 이외 지역의 서로 다른 접근

자료원 : WHO, Report of WHO-China Joint Mission on Corona Virus Disease 2019(COVID-19) : https://www.who.int/docs/default-
source/coronaviruse/who-china-joint-mission-on-covid-19-final-report.pdf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타 10

당초
궤적

봉쇄로
10만명
averted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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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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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미국이 가장 많은 환자가
-검역과 봉쇄만 주장하나 자국 대책 수립 시간 놓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타 112020-05-06

병의원 쉬운 접근이 급속한 전파로
- 광범위한 선별 진료소 운영와 중증환자 분류가 되었다면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타 122020-05-06

중동은 왜 초기부터 급속히 전파되었을까?
- 사회 문화적 환경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타 132020-05-06

유행의 초기로 보이는
-인디아는 전파가 느린가? 북한은 왜 없을까?-

2020-05-0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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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이 부족한 아프리카 지역은?
- 긴급한 지원이 필요함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타 152020-05-06

- 유입 환자의 증가에 대비

- 선별진료소와 병상 확보(생활치료센타)

- 지속적인 suppression 정책의 출구 전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타 16

한적한 런던

환자 증가에
대책에 바쁜
뉴욕

2020-05-06

지금까지 사업 평가 :우리나라

신속한 대응은 COVID-19 환자 몇 명을 예방?
- ? 만 명-

31번, 신천지

WHO 
판데믹 선언

WHO
공중보건위기선언

우한 lockdown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타 17

첫환자, 
주의단계

경계로 격상
심각으로 격상

2020-05-06

‘ 

’공중보건조치’로 전파 차단 (R<1미만으로)

• 전인구 대상의 홍보-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쓰기

• 환례 격리(isolation)와 치료

• 보건소와 지정병원 선별검사, 격리병원

• Surge 대비 위중도에 따른 ‘병상 확보(생활치료시설)’

• 밀접 접촉자 검역(quarantine) : Don’t give up

• 공중 모임 연기(밀접, 밀폐. 밀집)

• 사회적 거리두기, 휴교, 종교행사, 운동경기중단

• 이동 제한 : 마지막 대안(우한,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

발생 없음

산발적

집단

지역사회전파

18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타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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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없음

산발적

집단

지역사회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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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업 평가(1)
– 서울시 예 : contact tracing 기간이 줄어 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타 19

3월1일이진 3월1일-7일 3월8일-14일 3월15일-3월22일

평균 소요기간 6.8일 4.5일 4.8일 3.8일

서울특별시 내부자료, 한양대 박보영

2020-05-06

지금까지의 사업 평가 (2) : 현재 R은 1 미만임
- “ 지금까지 대책은 효과는 있었음“-

R>1.4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타 20

R=1
R=1

R<1

R>1.63

서울특별시 내부자료, 한양대 박보영
2020-05-06

‘억제정책’ vs ‘완화정책’(1)
-인플루엔자의 mitigation 정책과 다름-

• Pandemic 과거 2번의 인플루엔자유행임
✓환자가 급증(surge)에 따른 의료기관
부담을 줄이는 것에 기인함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 경우에 쓸 수
있음

• 이 질환은 close contact와 fomite에 의
한 전파이며 격리와 자연 치유에 의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타 212020-05-06

‘억제정책’ vs ‘완화정책’ (2)
- 전체 발생 규모를 줄여 중환자를 줄여야 함-

• 집단면역과 중중환자 관리로 전환(1918-9인플루엔자 2차 유행)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 집단 면역에 대해서 알려진 바 없음
✓자연감염으로 노인인구 집단을 보호하지 못함 : 전체 사망자 수가 커짐
✓50세 이후 부터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함

• 중중환자 치료에 집중해도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어 전세계적으로 사망률은 크
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타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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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명률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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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표준인구 -9개 국가 인구의 합

조율 연령표준화율 연령표준화율

한국 대만 일본 독일 포르투갈 스위스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이탈리아

('20년 4월 14일 기준)

코로나-19 환자진료에 대한 병상 제공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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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종합병원: 300병상 이하 병원 계

공공병원 민간병원

('20년 3월 진료실적) 

재유행 대책은?
Scenario 1. Eradication - ? 백신없이는 어렵다
Scenario 2. Recurring(small/ large cluster) - 가능함
Scenario 3. Continuous low-level transmission - 유력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타 252020-05-06

향후 시나리오와 대응방안

1차 유행 후 (인구 0.1% 미만 감염) 수 차례 유행 가능

당분간 불가능
(Vaccine 개발) 산발적 /유입 제한적

소유행
대도시
재발생

전국적
유행

개인위생 ○ ○ ○ ○ ○

사회적 거리두기 △ △ △ ○ ○

추적조사 ○ ○ ○ ○ △

검역/격리 ○ ○ ○ ○ ○

조기치료 ○ ○ ○ ○ ○

지역 지정 병원 ○ ○ ○ ○

권역별 병원 △ ○ ○ ○ ○

대학/중앙 병원 △(국립임상시험병원) △ △(중앙병원) ○ ○

저수준 전파퇴치

집단발병
소규모/대규모



- 309 -

코로나-19 치명률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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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시

향상된 감시 및 능동적인 사례 찾기

아웃브레이크/특정 조사(직업적
으로 노출된 사람, 특수 모집단)

진단, 연구, 등의
임상 조사/평가

개입 영향: 
비의료 및 의료 개입, 허용 가능한 경우

치료제, 백신평가를 위한 임상 시험

재유행 병원체에 감시조사 체계 구축
- essential to out break planning & response-

WHO, Report of WHO-China Joint Mission on Corona Virus Disease 2019(COVID-19)  내부 토론 자료: WHO-China Joint Mission on Corona Virus Disease 
2019(COVID-19

여전히 공중보건 조치(1)
-R<1미만으로 하기 위한 조치 -

• 전인구 대상의 홍보- 손씻기

• 환례 격리(isolation)와 치료

• 보건소와 지정병원 선별검사, 격리병상(중환자실)

• Surge 대비 위중도에 따른 ‘병상 확보’ : 지역관리

• 밀접 접촉자 검역(quarantine) : Don’t give up

• 공중 모임 연기- 광범위한 물리적 거리두기

• 생활속의 거리두기(화상화의, 화상교육, 2m 거리 두기 등)

• 이동 제한 : 마지막 대안임

발생 없음

산발적

집단

지역사회전파

28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타2020-05-06

지역사회 중심 대책(2)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활 속 ‘물리적 거리’ 두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타 292020-05-06

사회적 거리두기의 우선 순위(3)
분류 정책 예 효과성 사회경제적비용 수용성 우선순위

개인 개인보호(손씻기, 마스크 등) ++ + +++ 새로운 정상

직장

위험집단 재택가료 ++ ++ ++ 중간

원격근무 ++ + +++ 새로운 정상

유 증상자의 의학적 격리 ++ + +++ 높음

재택근무 ++ ++ +++ 높음

학교
휴교(학교와 대학) ++ +++ ++ 중간

학급단위 노출,전파 최소화 ++ + +++ 높음

잠정 문닫기
(현장, 이벤트)

위험행사(밀집, 밀접, 밀폐)금지 ++ + +++ 높음

상업시설서 거리두기, 환기하기 +++ + +++ 새로운 정상

100명 이상의 모임 취소 ++ ++ ++ 중간

모든 사회적 모임 금소 +++ +++ + 낮음

모든 기업활동 금지 +++ +++ + 낮음

여행 감염국의 여행금지 ++ ++ ++ 중간

지역사회검염격리(모든이동금지) +++ ++ +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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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시

향상된 감시 및 능동적인 사례 찾기

아웃브레이크/특정 조사(직업적
으로 노출된 사람, 특수 모집단)

진단, 연구, 등의
임상 조사/평가

개입 영향: 
비의료 및 의료 개입, 허용 가능한 경우

치료제, 백신평가를 위한 임상 시험

재유행 병원체에 감시조사 체계 구축
- essential to out break planning & response-

WHO, Report of WHO-China Joint Mission on Corona Virus Disease 2019(COVID-19)  내부 토론 자료: WHO-China Joint Mission on Corona Virus Disease 
2019(COVID-19

여전히 공중보건 조치(1)
-R<1미만으로 하기 위한 조치 -

• 전인구 대상의 홍보- 손씻기

• 환례 격리(isolation)와 치료

• 보건소와 지정병원 선별검사, 격리병상(중환자실)

• Surge 대비 위중도에 따른 ‘병상 확보’ : 지역관리

• 밀접 접촉자 검역(quarantine) : Don’t give up

• 공중 모임 연기- 광범위한 물리적 거리두기

• 생활속의 거리두기(화상화의, 화상교육, 2m 거리 두기 등)

• 이동 제한 : 마지막 대안임

발생 없음

산발적

집단

지역사회전파

28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타2020-05-06

지역사회 중심 대책(2)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활 속 ‘물리적 거리’ 두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타 292020-05-06

사회적 거리두기의 우선 순위(3)
분류 정책 예 효과성 사회경제적비용 수용성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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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휴교(학교와 대학) ++ +++ ++ 중간

학급단위 노출,전파 최소화 ++ + +++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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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벤트)

위험행사(밀집, 밀접, 밀폐)금지 ++ + +++ 높음

상업시설서 거리두기, 환기하기 +++ + +++ 새로운 정상

100명 이상의 모임 취소 ++ ++ ++ 중간

모든 사회적 모임 금소 +++ +++ + 낮음

모든 기업활동 금지 +++ +++ + 낮음

여행 감염국의 여행금지 ++ ++ ++ 중간

지역사회검염격리(모든이동금지) +++ ++ +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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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밀접접촉검역, 조기발견, 격리
생활치료센타

<치료 >
인공호흡기, ECMO 치료
중환자실

노인시설. 
치매시설,
정신보건시설
감염예방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타 31

위험집단의 집중 예방관리(1) : 
-감시와 조기진단-

2020-05-06

구 분 확진자 (%) 사망 (%) 치명률(%)

계 10,801 (100) 252 (100) 2.33 

성별
남성 4,375 (40.51) 131 (51.98) 2.99 

여성 6,426 (59.49) 121 (48.02) 1.88 

연령

80세 이상 488 (4.52) 120 (47.62) 24.59 

70-79 710 (6.57) 76 (30.16) 10.70 

60-69 1,353 (12.53) 36 (14.29) 2.66 

50-59 1,956 (18.11) 15 (5.95) 0.77 

40-49 1,435 (13.29) 3 (1.19) 0.21 

30-39 1,164 (10.78) 2 (0.79) 0.17 

20-29 2,964 (27.44) 0 (0.00) -

10-19 591 (5.47) 0 (0.00) -

0-9 140 (1.30) 0 (0.00) -

재난성 질환의 지역관리체계 구축(재유행전)
- 질병예방관리청과 재난질환관리기본법 -

보건복지부

질병예방관리청

시도
질병예방관리본부

보건소

감염 ˑ
만성

 ˑ재난
질환관리

감염병
연구소

임상시험
센타

시도

32

지방의료원
감염병
지정병원

선별진료소감염병 클리닉

중앙감염병병원
시도국립병원

권역감염병병원
동원.지휘

교육훈련.물자 공급

전원 조정

동원.지원

통제.지원

현장지휘

현장지휘

협력

교육훈련.물자 공급

전원 조정

협력

통제.지원

❖ 재난성 질병 선포권
❖ 보건의료인/ 병상 확보권
❖ 사회적 자원 동원권
❖ 예방접종,화학예방요법 시행권
❖ 비약품적 중재 선포권

지자체

정보공유

지역사회
준비

비
의료기관

지역사회
회복

파트너 십 구축

KCDC

자원봉사자
교육

의료보건인
교육

고용주
관리

ICT/ AI 
활용

능력 강화와 교육

실험실
진단/관리

약품적
중재

감시/
역학조사

비약품적
중재

장비와 기술

수급
안정화

사전/사후
평가

비상운영
계획

예산

계획 수립과 전략

과학적 질병관리 & 글로벌 현안으로서 재난관리

개인보호구ˑ치료제ˑ백신ˑ의료장비 확보ˑ비축 등 지역관리체계 마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강화

국가 진단검사분야 재정비

중환자 진료체계 구축

호흡기감염 대비 전략 마련

의료기관 보상책 마련

지역 감염진료체계 구축지역 방역체계 강화

역학조사

위험평가 감시체계

검역

지자체 역량강화

교육훈련 체계

지역단위 감염예방ˑ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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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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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시설. 
치매시설,
정신보건시설
감염예방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타 31

위험집단의 집중 예방관리(1) : 
-감시와 조기진단-

2020-05-06

구 분 확진자 (%) 사망 (%) 치명률(%)

계 10,801 (100) 252 (100) 2.33 

성별
남성 4,375 (40.51) 131 (51.98) 2.99 

여성 6,426 (59.49) 121 (48.02) 1.88 

연령

80세 이상 488 (4.52) 120 (47.62) 24.59 

70-79 710 (6.57) 76 (30.16) 10.70 

60-69 1,353 (12.53) 36 (14.29) 2.66 

50-59 1,956 (18.11) 15 (5.95) 0.77 

40-49 1,435 (13.29) 3 (1.19) 0.21 

30-39 1,164 (10.78) 2 (0.79) 0.17 

20-29 2,964 (27.44) 0 (0.00) -

10-19 591 (5.47) 0 (0.00) -

0-9 140 (1.30) 0 (0.00) -

재난성 질환의 지역관리체계 구축(재유행전)
- 질병예방관리청과 재난질환관리기본법 -

보건복지부

질병예방관리청

시도
질병예방관리본부

보건소

감염 ˑ
만성

 ˑ재난
질환관리

감염병
연구소

임상시험
센타

시도

32

지방의료원
감염병
지정병원

선별진료소감염병 클리닉

중앙감염병병원
시도국립병원

권역감염병병원
동원.지휘

교육훈련.물자 공급

전원 조정

동원.지원

통제.지원

현장지휘

현장지휘

협력

교육훈련.물자 공급

전원 조정

협력

통제.지원

❖ 재난성 질병 선포권
❖ 보건의료인/ 병상 확보권
❖ 사회적 자원 동원권
❖ 예방접종,화학예방요법 시행권
❖ 비약품적 중재 선포권

지자체

정보공유

지역사회
준비

비
의료기관

지역사회
회복

파트너 십 구축

KCDC

자원봉사자
교육

의료보건인
교육

고용주
관리

ICT/ AI 
활용

능력 강화와 교육

실험실
진단/관리

약품적
중재

감시/
역학조사

비약품적
중재

장비와 기술

수급
안정화

사전/사후
평가

비상운영
계획

예산

계획 수립과 전략

과학적 질병관리 & 글로벌 현안으로서 재난관리

개인보호구ˑ치료제ˑ백신ˑ의료장비 확보ˑ비축 등 지역관리체계 마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강화

국가 진단검사분야 재정비

중환자 진료체계 구축

호흡기감염 대비 전략 마련

의료기관 보상책 마련

지역 감염진료체계 구축지역 방역체계 강화

역학조사

위험평가 감시체계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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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과학이 해결해야
- 연구,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과 비축-

• 진단제와 기기 : 
✓PCR
✓검역과 방역물자(PPE)

• 치료제 개발 : 
✓임상시험(약물재창출) 등

• 백신 개발 : 18개월 ?
✓RNA,DNA, split 백신개발
✓임상시험병원

• 기타 연구 :
✓AI, Big Data
✓역학조사인력 확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타 352020-05-06

국경 폐쇄 vs 국제적 공조와 연대
(Alliance/Solidarity))

• WHO가 국경 폐쇄와 이동, 무역
금지를 안한 이유
✓WHO는 권유 안함 ; scientific 근거
가 없음
✓Alternative 존재함

• 국경 폐쇄는 국제법 위반인가?
✓위반이다.(article 43)

• 감염병에 대한 국제지원
✓PPE, 진단시약 지원
✓의료인 임상교육 훈련(IPC, 

Infection Control Prevention), 방
역기술전수 등
✓ICT 기술 지원

2020-05-0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타 36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05-0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사회교육센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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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를 안한 이유
✓WHO는 권유 안함 ; scientific 근거
가 없음
✓Alternative 존재함

• 국경 폐쇄는 국제법 위반인가?
✓위반이다.(article 43)

• 감염병에 대한 국제지원
✓PPE, 진단시약 지원
✓의료인 임상교육 훈련(IPC, 

Infection Control Prevention), 방
역기술전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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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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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귀영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세션Ⅳ : 사회문화분야 대응과 과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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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대����한�소득보장정책

한���정책기��원��포용사��과��원�

�� 강�한� ���로� 인한� 이��� 사��� 고�� �����나� 비용(타격)�� 취약� 계��� ���고�

있는� �실��직시해야

�� 한국���기� ������하����계�����로�부상.�

�� 정부는� �기부�� 한� 명�� 국��� ��지� 않고� ��지� �기�는� ���� 보였고�� 국���� ‘국가

�� 효능감’�� ��는� 계기.� ����가� ���� ���� ����가� �용한� �과�는� ���� ��

��가�큼

�� �기���� �������로�사������확보����해야��� 시기

�� 코로나19는� 취약계��� �� �� 타격�� ��고� 있음.� 코로나19가� 노�시장�� �� �격�� 균일하

지� 않고�� 비��� 경제나� 사��� 취약계��� �� 가혹.� �임�� 비정규직이�나� 사�보장� ��� 일

�����일하는�사��이���� 타격이���심대함

�� 강�한� ���로� 인한� 이��� 소득�� 부�� 사��� 지��� �계�이� ���� �명과� ���� 보장하

는�것이지���� 비용��계����������로�부과됨.

�� 강�한�소득보장이�필요하나....

�� 코로나19�� 대한� �국�� 지원정책�� 고용유지� 지원�� �해� 해고�� 억제�� 실�수��� �해� 실

��� 지원�� ��� 감소한� 소상�인�� 대한� 소득지원과� ��지원� 강화�� 경�상� ����� �고� 있

는� 기���대한� 대�� 보증������ �부� 유��등임

�� 하지�� �� 국�� 대상� 보��� 사�보장제�가� 수���� 있는가�� 해고� 억제� 등� 고용유지� 지원��

��나����인가�등���나��로��이가�큼.� �한� 실�수�����나� 포��이고� �정한�수

��로� ��나� ��� 보장하는가(정규직� ���� 비정규직�� ����� 등�� 실�수�� 수��로� 포

�하는� 제�� ���� 해왔는가)�� 상이함.� 실�수�� �용� 대상이� ��� 경�� 경제�기�� �격��

�수하는�효과가�상대��로�취약함.1)�

�� 국가�� ���� 시��� 소득�� 보장하고(소득보장과� 소득유지)�� 기�과� 노�시장�� 직�� ��해�

고용�� 유지시�는� 것임.� 강�한� 소득� 보장� 정책이� �실한� 시기로� 강�한� ��과� 보건��� 정

책��기��로�과감한�복지확대�� 고용유지�등� �정정책과��화정책��수�해야�함

��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실�� ��정� 고용상��� 노��일수�� �� 심�하�는� 것이� ���

�사��� 확인됨.� �������� ������� ����� �사�� ���� 상용직�� 35%�이� 소득감소�� 경험��

����는� 75.9%가�소득감소��경험.� ������� 67.3%.

�� 코로나19로� 실��� 폭증.� 3�� �직��� ���는� �원� 대비� �5.�%� 폭증.� ����� ����

증가.�

1) 노대명�� ����.� �3.� ‘��기�소득� ���� �해� �� 한국소득보장제��� �제�과� ��� 과제’� 한국보건사
���원�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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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고용���� �� 심각하지만� 고용보험� ��률�� 높지� 않아�� 실업급���� 배제되��

실업자�� �급�직자�규���상당���으로�전망.�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시��정�나�일회성��그�고�있음.� �

-� 사회지�� ���� 확대�� 필요성.� �재� 한국�� 사회지��� OECD���� 6��7�%� 수준.� 사회

보험� ��� 대상��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특고� �사자� 등으로� 대�� 확대하�� ���� 대

한� ���필요

��복지국�로��재�조����한�기회

�

-� 1997�� ���기�� 자���� ��로� 귀결되었음.� 지금�� 코로나19� �기�� 한국�� ��한� 복

지��보�하고�복지국�로�전�하���기로��용��수� 있�지���심���아지고�있음.

-� ��� ���� �정�� �면�� 보��� 복지제��� 대한� 시��� 동��� 높아지고� 있으며�� 국���

���� 대한� 기대��� 상�하고� 있��� 점임.� 반면�� 부정�� �면�� 낮�� 노조� 조직률�� ��한�

시�사회�상��등����������복지�영����자원��������성��낮음2)

-� �유�� 복지국��� 대��� 고용유지�� 기업지속(자영업)�� 기��� 사회보�제�� 확대(상병수당��

실업급��� 수급� 조�� ��� �� �각� 지원)�� 코로나19로� ���� 상실한� 시��� 대한� 보��� 지

원�등임.�

-� 코로나� 19로� 한국�� 부실한� 사회보�제��� 확��� �상� 사회보�제��� 보�성�� 확대하��

�기로� �아�� 한��� 지��� 높음.� ��� ���� 정부�� ‘���� 코로나� 시대’�� �제로� ‘전국

��고용보험�확대’�� ��고�있음

��고용보험�확대�필요성

-� 고용유지� 지원대상�� �로� ‘고용보험’� �용� 대상자� 중심.� 일자�� �정자금�� 자�요��� 고용보

험� ��자로� 제한�� 특고�� 비정규직�� ��정� 고용상��� 있�� 노동자�� 5�� 미만� 노동자��� 배

제����성�높음.�

-� ��정� 고용상��� 있�� 노동자��� ��상실�� 심각하지만�� ���� 대�로� 고용보험��� 배제

되어�있어�� 실직���업으로��한� ��상실시�����보�������부재(공공부조만��유일)

-� 정규직��고용보험����비율�� 94.9%���반��특수고용�노동자��고용���비율�� 5%�미만.�

-� 특고� 중� �직��수당� �� 긴급복지지원제�� 대상자� 비율�� 보면� 지원��� 배제�� 특고��

56.7%

<그림�� � 특고� 중� �직��수당���긴급복지지원제��대상자�비율

2) 윤홍식�� 2�2�.5.6.� ‘성공한� ��정책�� 지��� 사회경제정책’�� ���대� 한��경제사회��원� 공동토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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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제� 충격�� ��� �� 사�적� ����� �다�니� 상��� 방�하다� 문제가� �지�� 오히

려��가� ��������� 들어감.� 사����������어���하�����절실함

-� ����� 적�� 범위�� 기�� 방�� ��� ��� �어��� ���할� 필요성.� ���� 실업���� �기�

��� 실업자�� 자영업자��� 실업���� 지�하�� �요� ���� ����� 지�하�� 방��� 검

�� 필요.�

- 아��� � ��� 지����� �실�하�� ��� 필요함.� ��� 지����� �아� ���가� ���� 유

지한� �제적� 동기�� 제�하지� �할� 가능성.� �자���자���� 지�하�� ������ �대�

8.4%(5인� 미만)������ 3.9%(10~29인)�� 불과.�

�� ��기�����던��문제제기

- �유�����적�����제��� �제충격��흡�하��자동���������역할.� �제위기�상

���� �상�인과� 자영업자��� 지��� �격적� ���� 아니라�� ���� 가능하�� �던� ��적�

�����제���역할��중요.�

- 2008�� ��� ��� ��� ��� ����� ���� ��� ��� 사�지�� ���� ��� 실업��� ��

����제�가� ��적��� ���� �가���� �제위기�� 충격�� �히� ��� 감��� 충격�� 흡

�하���과가�큼.�

-� �� ���� ���� ��기���� ���� �향적인� ���지만� 한��� ��한� 사���제���

���기�� 함.� �유�과� ��� ��적� 사���제�가� ���� �가라�� �� ��� 대상� ��성�

��지���할� 필요가��지� ��� ���

-� �한� �� ���� 기���과� ���� ��� 기��� 사���제�� ����� �어�� ���� 기대하

기�어려움.� �제위기����� ������하������불충�하다��지적.�

-� 지�성���라������기����라���기�어려움.

- �����불�하����기�������사�������문��던짐.�

� 첫째�� ���� 사���제�가� ��하�� 위��� 노��� 가능성�� �� ��들�� �제하�� �다��

��� 확인됨.� �����노동자�� ��� 종사자�� 자영업자�� ���실업자������실업자���� 대한�

����절실함

�둘째�� ���사�가�지향���할� ����제���방향�� 사�적����환기�� ������기가�되었음.

� 셋째�� ��성� 지��� �어� 지�성� 확�가� 중요하�� 사���제�� ��라�� 방향��� 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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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시켜주었음.� �기���회��긴급�������계�역력함

�넷째�� ���사����화나���화��필요하다���도���남�

�� 고용보장�� 해고�������사회��대화� �� 사회����� �������필요성

�� ���� ��� 노동�� 해�으로� 사회�� 대화� �� 사회�� ��� 필요.� 사회�� �기� ��� ��계��

�정규�노동������로���시����������� ��야�함

�� 1997�� �환�기� 당시� �음� 시도�었�� 사회�� 대화�� 정리해고�� ���� ��로� ��� ��고�

��� �주노�����면��제대로��� 사회��대화����어���못함

�� ‘��시기� 해고���� 고용��� 긴급보장�� ‘기�� 살리기�� ��� 노동�� 살리기’� ‘���� �역� 확

장���해� ��사회���전사회로�대전환하기’�� ��로���사회��대화�필요.

�� 사회�� 대화�� �대로� 사회�� ��� ��� 필요.� 사회�� ���� ��� �제�� ‘전��� 고용보��

시대’� 전면화.� 1997�� �환�기� �도� 사회�전�� 확대�� ���었��� ��전�� 사회�전��

�����쳐� 보����못하��사��대��넘쳐남.

�� ��정����다임�전환����로��노동규범���어�야���시기

�� �로���� 노동�� ����사�� ���� 보��� ��도� �� 수� ��� ���� 노동���� �제�

확인됨

�� 상병수당(질병수당)�� ��하�� ��� ��하면� ���� ��� �계�� 어려움.� ����� 대����

����� ��보���� ��� 시� ��보장�� 하고� 있음.� ��도� 상병수당�� 도�해야� �� 것임.�

상병수당제도�� 질병�나� �상� �� ���제로� 인�� �로�력상��� 대해� ���� 보장해줌으로

������� ��������수�있도��도�주�����사회보장제도다.

�� �정�� 노동�� 보다� ���� 노���� ��정� 노동���� ���� ��� 수� 있도�� 설계해야.� 도

���해�� ��������주�해������것임�

�� ��� �급����제도�으로� 보장하�� 것도� 필요함.� �� ������야� 하�� 질병�� ����도�

��면��� 수� 있�� 사회로��야� 함

�� 코로나19�� 계기로� ��도� 나�다��� ��면� �다로� 노동규범�� ��장�화�� ��어야� 하고�

����제도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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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근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세션Ⅳ : 사회문화분야 대응과 과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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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민주주의와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

정백근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1. 경제위기로 인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실업, 소득감소, 자산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궁극적

으로 소비감소로 이어짐으로써 지역사회를 피폐하게 만듦.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지역의 산업구조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지만 영향을 받는 지역은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위기의 영향은 취약계층부터 받게 되는데 이는 건강 악화로 이어짐. 건강 

악화는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음. 불안감, 절망감, 적대감이 증가

하고 자존감이 하락하며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거나 변경됨으로써 심리적 위축이 가

속됨.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도 동시에 악화됨. 

 -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물리적 거리 두기는 이런 경향을 더욱 가속회시켰을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흡연, 고위험 음주, 질 낮은 식생활을 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 정신

건강의 악화와 관련되어 있음. 이 과정에서 건강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의료이용을 연기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 코로나 19로 인한 의료이용 기피가 이러한 경향을 더욱 악화시켰을 것으로 판단

됨. 

○ 특히 자살률이 증가함. 이의 구체적인 사례는 조선업 경기침체와 연관된 거제시

의 예임.

- 2016년 최악의 상황에서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10만명 당 33.3명으로서 2015년에 

비해서 67%가 급증하였음.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10만명 당 연령 표준화 자

살률이 10만명당 26.5명에서 25.6명으로 감소한 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었음.

- 거제시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전국 자살률보다 자살률이 낮은 지

역이었으나 2016년부터는 전국 자살률보다 1.2-1.5배 높은 지역으로 변모하였음.

- 많은 조선업 노동자들이 주민등록을 거제시에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할 때 조

선업 경기침체가 유도한 자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그러므로 경제위기의 영향이 심한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특화된 의료안전망을 

구축해야 함. 이는 일회성이 아닌 적어도 3-5년의 중장기 사업이어야 하며 경제지

표와 건강지표의 모니터링 속에서 사업의 지속성을 평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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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 집중을 통한 서비스 제공

- 상병수당 지급을 통한 미충족 의료 감소,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상

병수당 현실화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2. 건강 민주주의의 제도화

○ 코로나 19 상황에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은 국민이 방역의 주체라는 것

임. 방역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할 때 국민

은 건강의 주체이기도 함.

- 이런 맥락에서 국민들을 실질적인 건강의 주체로 정립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민들을 건강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건강정책을 수립, 집행, 평가하는 주체로 설

정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건강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조치이기도 함.

- 이를 통해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사회구성원들의 건강 및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절자들을 만들어 가야 함.

- 이는 건강정책과정에서 참여에 근거한 시민 주체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동일

함.

- 신종 코로나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글로벌 체제 하에서 국민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일국적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더욱 명확해짐.

○ 건강정책과정에서의 시민들의 참여는 풀뿌리 단위에서부터 지방정부, 중앙정부

에 이르는 수직적 체계와 각 수준에서의 수평적 체계를 모두 포함할 수 있어야 함.

- 생활방역도 중앙정부 수준에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지만 가장 구체적으로는 지

역주민들의 삶이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삶의 현장에서 구현되어야 함.

- 이런 맥락에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

하고 이 속에서 방역 및 건강관련 의사결정 및 정책과정의 주체로서의 시민사회

를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해야 함.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읍면동 차원의 주민대

표기구의 역할이 ‘방역 및 건강관련 의사결정 및 정책과정의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읍면동, 시군구, 중진료권, 시도, 중앙정부로 이어지는 위계적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만약, 주민대표기구가 설치되지 않거나 이 역할을 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조직을 활용하거나 건강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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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 필요가 있음.

 ▪주민공동체의 강화는 신종 감염병 위기 시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돌봄 및 사각

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정부는 보편적 지원을 목표로 해야 하지만 그 이전 이를 메꿀 수 있는 역량은 

지역사회에 있음.

-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방역 및 건강 관련 새로운 사회계약의 토대가 될 

수 있음.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뉴딜, 생활 SOC 뉴딜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추진의 

토대

-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보건의료 영역을 벗어난 여타 공공정책들의 대상

이기 때문에 이를 점차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정책이 시행되기 이전 정책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건강영향평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3.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 생활 SOC 사업을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는 주민건강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진

행함으로써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보건체계 구축

- 코로나 19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노인과 만성질환자들은 이환 시 중증도가 높아짐.

- 주민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노인과 만성질환자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공적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주민건강센터의 운영원리가 주민참여와 지역자원연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민건

강센터는 주민참여에 근거한 건강 민주주의를 제도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진지

가 될 수 있음.

- 주민건강센터의 역할에서 감염병 대응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원격진료가 시행되더라도 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주민들의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정부와 시민사회가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진행

해 나갸야 함. 

-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의료사회적 협동조합을 보다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정부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함.

- 동시에 시군구 역학조사관 확충 등 공공부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

에 진행해야 함. 이는 공공병원과 의료사회적 협동조합의 확충을 통하여 일정부

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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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함(공공의학전문대학 설립, 공중보건장학생 제도 강화, 공공보건의료공

단 설립 등).

- 상병수당, 주치의 제도 시행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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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공회대학교 교수

세션Ⅳ : 사회문화분야 대응과 과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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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후 사회정책의 과제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교수

1. 코로나 19 이후의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포스트 코로나 / 서드라이프(third life) /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의 전환 
  ▶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4가지 계급이 도래(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2020.4) 

①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The Remotes) 전문, 관리 지식 인력 

② 필수적 일을 해내는 노동자(The Essentials): 의사, 간호사, 윤전기사, 위생 관련 노동자 등 

③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The Unpaid): 소매점 식당 종사자, 제조업체 직원

④ 잊혀진 노동자(The Forgotten): 감옥, 이민자 수용소, 이주민 농장노동자, 노숙인 시설

  -> 양극화의 심화, 새로운 양극화

 ▶ 세컨라이프를 넘어서 서드라이프(Third Life)로

   ◾ 실재세계(Real World)와 가상현실(Virtual World)이 구분되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 

   ◾ 현실이 가상보다 더 가상적인, 가상이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삶

   ◾ VR, AI 등 첨단기술의 도래에 따른 삶은 미래에 대한 성찰

   ◾ 기술결정론과 경제결정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3의 삶에 대한 가능성 

   ◾ 사적인 것과 공공적인 것을 넘어서는 제3의 사회로서 공통재(The Commons)의 사회 

   ◾ 국가와 시민 사회의 새로운 관계설정으로서 제3의 사회체제

   ◾ 글로벌과 로컬, 제국과 식민, 문명과 야만의 근대적 패러다임을 해체

   ◾ 실재의 감각과 가상의 감각을 융합하는 제3의 미학과 감수성의 발견  

◎ 불안정성/ 불확정성 / 유연성 / 

  ▶ 노동, 소득, 계급, 공간의 측면에서 안정성(stability) 약화

      -> 불안정 사회(unstable society) 

      -> 균형사회 전략 필요

  ▶ “민주주의와 통치성의 재구성” 

     ◾ 근대적 민주주의, 산업화 시대 민주주의의 종말: 개인의 방임에 근거한 자유와 대의

제로서의  민주주의 정치가 갖는 한계: 

       -타자와 공동체와의 공감 없는 자율, 소통과 이해 없는 통치와 규율의 한계. 

     ◾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한 한국의 주 요인: 투명성, 열린 소통, 민관협력 

  ▶ 사회정책의 재구성

     산업화 시대의 유물인 복지국가 전략 -> 복지국가의 재편

     전통적인 사회보장 전략(사회보험 중심: 남성 공장 노동자 복지) 

      -> 다차원적/ 중층적 구조의 사회보장 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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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 19가 초래한 위기와 정책적 대응들

◎ 세계각국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
  - 고용유지 지원을 통해 해고를 억제
  - 실업수당을 통해 실업자를 지원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소득지원과 금융지원을 강화
  -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 및 조세 납부 유예
◎ 국내 정책대응의 성과와 한계
  ▶ 사회보험료 감면 및 납부유예
  ▶ 저소득층 소득 및 바우처 지원
     아동수당대상자 인당 40만원 상당 상품권 4개월분 지급 
     노인일자리 쿠폰 /‘저소득층 소비쿠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소비쿠폰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대상 가구규모에 따라 40-100만원 상당 쿠폰 차등지급
     긴급복지지원제도
  ▶ 돌봄지원
  ▶이 밖에 각종 고용지원: 고용유지, 청년고용장려금 추가확보, 취성패 대상 확대 등 
◎ 사회정책의 과제
   단기적 위기 대응 지원과 중장기적 제도 정비 병행 필요
   사회보장제도의 한계와 결함, 미래 사회 대응 사회안전망 구상 본격화할 필요
  ▶ 단기, 긴급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시적 재산기준 등 완화에 대한 검토.  
   긴급지원, 사례관리 등 일선의 전문적 재량을 기반으로 한 지원으로 지원에서 배제된 위험 
대응이 가능하도록 집행구조 강화
   정서적 차원에 대한 점검과 대응모색: 자살률과 가정폭력이 증가 대비
  ▶ 중장기 대응
   위기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보장제도의 자동안정화 기능 강화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미국과 한국은 재난 기본소득 형태의 소득지원이 추진되고 있음 
   고용보험과 상병지원제도 한계와 도입 등 제도적 보완 적극 검토 
   기초욕구영역의 서비스 강화, 특히 공공의료체계정비 

3. 대안적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을 향하여

◎ 발표자의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함.
   우리나라의 신속한 방역정책과 경제지원 정책은 성과가 있었고, 또한 보완할 
   과제가 있음. 
  - 최근 정치적 논쟁이 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이 문제해결 혹은 장기적 정책  
    방향으로 볼 수는 없고, 사회안전망을 정비하고 특히 취약한 사회보험체계를 
    보완할 필요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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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앞으로 도래할 사회
체계의 변화에 걸맞은 방향일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전통적인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는 경성적 구조임.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
는 유연사회, 서드라이프 사회에서 경성적 구조의 사회보장체계가 유효한가에 대한 
문제제기 필요함. 노동시장의 유연화 문제와 비정규직화의 문제는 경제구조의 문제이
고, 이러한 체제에서 사회보험확대가 실제로 가능한가에 대해 논의 필요함. 
     ->  연성적 구조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 정책의 결정과정도 달라져야 할 것임. 주민참여/ 지역분권형 의사소통망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을 가정하는 ’연성적‘ 사회보장체계/ 중층적 구조의 사
회보장체계 구축을 지향하여야 할 것임 
-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다음과 같이 다

양함

   <표> 주요 지방자치단체 별 코로나19 재난대응 소득지원 정책

   자료: 노대명(2020. 03, p.75)



- 334 -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다양한 사회정책이 시행될 것을 예상하고, 또 이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임(지방정부의 정책역량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도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정책은 지역에 따라, 경제적 환경과 직업의 유연성에 따라 중
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작동하여 배제되는 영역이 없도록 기획되어야 할 것임. 

- 이런 의미에서 사회보험의 확장 일변도에서 다른 유형의 창의적인 정책들의 등장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근로장려세제의 확충,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일상적인 작동체제, 청년기본소
득, 노인기본소득, 자영업 고용안정 기금 등 새로운 정책대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